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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토지 자원의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한 농장 

합병을 장려하고 작물 선택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한다. 또한 강제 토지 개량의 범위는 

제한되어야 하며, 토지 전환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토지 행정 

관련 사회 갈등과 부패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참여적 토지이용계획(participatory land 

use plans) 수립을 장려할 수 있고 국가 간섭 없이 토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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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쌀 수출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쌀 수출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수출 최저 가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는 잠재적으로 수익성 있는 쌀 수출을 차단할 위험이 있으며, 최저 수출가격이 

변경될 경우 수출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

OECD. 2018.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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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 현황

신 동 철 * 8)

1. 들어가며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으며, 그 

안에서 동물의 사육 및 보호에 대해서는 산업동물1)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핵가족화, 고령화가 진전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 산업동물이 아닌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람과 

공생할 수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이나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3년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보호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두 차례

의 개정을 통해 「동물애호 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 법은 모든 동물의 적절한 사육을 

규정하는 등 동물 사육 등에 있어서의 기초법이 되었으며, 이후 이를 기초로 한 「동물 사료

법」, 「광견병 예방법」 등 동물 사육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을 검토함에 있어 먼저, 사전 단계로서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의 기본적인 법률이 되는 「동물애호 관리법」의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홋카이도를 사례로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의 대부분이 

개와 고양이임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애완동물 사료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개·고양이 전국 사육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육 현황과 관련 산업 현황에 

대해 확인한다. 

 * 일본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농학연구원 특임준교수 (sdc1012@agecon.agr.hokudai.ac.jp).

 1) 한국의 경제 동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로 소, 돼지, 닭, 말, 양 등의 가축을 이용한 산업 진흥에 대해 논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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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동물애호 관리법」

2.1. 「동물보호 관리법」의 제정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 고양이, 소, 말 등의 동물을 가축으로써 사육하고, 또한 

같이 생활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용해 왔다. 그러나 1973년, 현재의 「동물애호 관리법」

의 전신인 「동물보호 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동물에 관해 가축으로서의 위생이나 

공중위생의 확보, 동물의 유효 이용에 의한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도는 있었으

나, 동물의 애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 법률은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개에 의한 부상 사고가 다발하고 사회 문제로 됨과 동시에, 일왕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영국 언론에 의해 “일본은 동물애호에 관한 법률이 없고, 동물이 학대당

하고 있다”라는 비난 기사가 확대되는 등 해외로부터 뒤처진 일본 동물애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었고 1973

년 9월에 「동물보호 관리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2)

  「동물보호 관리법」은 “국민들 사이에 동물애호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우호 및 평화 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물의 학대 금지를 벌칙 

규정으로 두는 한정적인 보호 조치의 시행과 동물의 적정한 사육에 관한 사육자의 책무 

노력 명시 등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규범으로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법률 

제정 직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동물애호 단체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관리법」의 개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2. 「동물애호 관리법」으로의 개정과 주요 내용

  「동물보호 관리법」 제정 이후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 현상과 그 안에서 인간과 동물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개인의 생활에서의 동물의 

존재 의의도 크게 변화하여 왔다. 특히,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육자와 

미사육자 간의 의식 차 등에 기인하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도 표면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야생동물의 애완 동물화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의 사육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기 

 2) 본 법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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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치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에 고베시에서 발생한 아동 연쇄살인사

건의 가해자인 중학생이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이력이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생명을 경시하

는 심리가 동물 학대라는 행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동물애호 관리법」개정(1999년)을 촉발시켰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명칭 변경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호란, "인간의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그 습성 등을 충분히 배려한 적절한 사육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며, 동물과 보다 좋은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개정 전, 제1조의 목적에서 ‘보호’와 

‘애호’를 나누어서 명시하였으나, 동물에 대한 실체적 행위를 ‘보호’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애호’의 의미와 해석이 애매모호해졌다. 그러나 ‘애호’라는 용어에는 적절하게 사육하는 

등의 실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념과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1999년의 개정에서는 

‘보호’를 ‘애호’로 바꾸어 동물의 ‘애호’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그 다음으로 사육자 책임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개정 전, 법률상 사육자의 책임은 첫째,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제5조 제1항), 둘째, 동물에 의한 사람에의 위해 방지(제5조 

제2항), 셋째, 동물의 사육 등에 있어서의 사람에의 위해 방지(제5조 제3항)로 규정되어 

있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이웃과 협조하여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의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실현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육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 판매자에게 있어 동물 구매자에 대한 적정 사육 

방법 등의 설명 책임을 명기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되었다(제6조).

  게다가 동물의 사육이 사회 전체에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으

로서 동물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애완동물 샵이나 동물원 등의 동물취급업자는 동물의 애호

와 사육에 대한 업무를 통해 폭 넓게 또는 밀접히 관계해야 한다는 점이 1999년의 개정에서

의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개정법에서는 동물 취급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추가되었다.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사업장마다 해당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시설의 현장 조사나 개선 명령에 대한 규정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법률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고,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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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위임되었다.

  그 밖에 개정법에서는 동물의 살상을 포함한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을 벌금 3만 엔 

이하에서 살상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사육방치 등의 

학대나 유기에 대해서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대폭 강화하였다.

  대대적으로 개정한 「동물애호 관리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제정 당시에는 

총리부 소관이었으나, 개정 직후 내각부로, 현재는 환경성으로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1999년에 개정된 「동물애호 관리법」은 동물 취급업자에의 규제, 학대나 유기, 살상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 개정 전의 「동물보호 관리법」보다 매우 엄격해졌으나, 당시는 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칙으로 시행 5년 후 법률의 

시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2005년 6월에 

「동물애호 관리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재개정된 「동물애호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물애호에 관한 기본 지침과 추진계획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환경성 장관이 기본지침(2006년 10월 31일 공표)을 정하고, 도도부현은 이 기본

지침에 맞게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체제는 향후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을 포함하는 추진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주도적인 

추진 계획 설정이 가능해진다.

  둘째, 동물 취급업의 적정화 대책으로서, 「동물취급업자의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동물취급업자에 대한 현행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도덕한 업자에 대해서 

등록 및 갱신의 거부·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명령 조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개체 식별 조치 및 특정 동물의 사육 등 규제의 전국 일원화이다. 사람의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정 동물에 대해서 마이크로칩 등의 개체 식별조치가 의무화되

었다. 또한 기타 동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환경성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게다가 특정 동물에 의한 위해방지에 보다 확실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사육 또는 보관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국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넷째, 처벌이 보다 강화되었다. 애호 동물에 대한 학대나 유기의 벌금이 30만 엔 이하에서 

50만 엔 이하로 올라갔다. 그 외에도 특정 동물의 사육 허가제나 실험동물의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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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역·가정에서의 동물애호 관리의 교육 및　홍보 추진 등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3.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관리 추진 계획

  일본의 도도부현이나 지정도시는 독자적으로 동물애호에 관한 조례를 설정하고 있기 때

문에, 지자체별 조례의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애호 관리법」및 동법에 

관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된 법률 및 기본지침을 자세히 규정하

고 이 법률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3) 이하에서는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검토

한다.

3.1. 개요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에서는 기본지침의 취지에 맞춰 홋카이도의 지역 

특성이나 실정을 고려하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행정의 기본적 방향성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 및 실시 주체의 설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홋카이도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계획적, 통일적으로 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동물애

호 관리법」 제6조 및 「홋카이도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동물애호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해 정하고 있다.

  추진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 

만들기이다. 동물이 애완동물로서의 성격을 넘어, 반려동물로서 인간 생활에 없어서 안 

되는 존재가 되는 반면, 동물의 학대, 유기, 안이한 사육방치, 부적절한 사육에 기인하는 

민폐 행위나 상해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홋카이도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동물과 올바른 교감을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과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람

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이에 대해서 실제 「동물애호 관리법」 제14조에서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동물취급업자에 대해서 그 내용에 규정되는 조치로 대신하여, 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해 조례로서 특별 규제 조치를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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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도민 생활 안에서 생명존중이나 우호 등의 정서적 함양 실현이다. 동물 학대 사건이

나 왕따, 자살 문제 등의 배경으로서 현재 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나 상호 존중하

는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홋카이도는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 존중의 정신과 약자에의 우호를 기르고 정서적 함양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선 두 가지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홋카이도에서는 ①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관한 활동을 

넓게, 그리고 도민에 근접한 활동으로서 추진, ② 장기적 시점으로 종합적 및 계획적인 

정책 전개, ③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대한 관계자 간의 협동관계 구축, ④ 정책 실행에 

관한 기반 정비 등 네 가지를 추진계획의 주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물의 

적정한 사양 관리 추진’과 ‘동물애호의 의식 및 박애 정신의 양성과 함양’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계획은 「동물애호 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적 시점에서 홋카

이도의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전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책정된 

것이지만, 각 시정촌4)이 실시하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각종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지자체마다 책정한 행정 기본 계획 등의 개별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 밖에 본 계획은 「홋카이도 종합계획」의 특정 분야별 계획의 일부이며, 「홋카이도 

환경 기본계획」안에서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존재한다. 

3.2. 범위

  본 계획은 2017년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실제로 실시하는 것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이다. 본 계획의 범위는 홋카이도 내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동물은 

「동물애호 관리법」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애호 동물인 소, 말, 돼지, 양, 염소, 개, 고양이, 

집토끼, 닭, 집오리 외에 사람이 기르고 있는 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에 속하는 동물로 

한정한다.

3.3. 추진 체제

  「동물애호 관리법」에서는 도도부현(홋카이도), 지정도시(삿포로시), 핵심도시(아사히카와

 4) 일본의 시정촌은 선거를 통해 장을 뽑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이란 점을 보면 한국의 시군에 해당되나, 인구 수 등을 통해 

한국의 읍면동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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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코다테시)에 동물의 거래 등의 구체적인 사무를 지정함과 동시에 정부와 모든 지방공

공단체에 대해서 동물애호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제로 계획을 

추진함에서는 정부 관계 기관이나 시정촌을 포함한 모든 지방공공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홋카이도는 행정 기관, 수의사, 관련 업계, 동물애호 및 동물 소유자 등의 단체, 학술 

연구기관 등의 전문기관 등 기관 및 도민 모두가 각각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홋카이도-시정촌-지구’의 계층 형태의 피라미드 방식으로 동물애호 관리를 추진

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 분담은 <표 1>과 같다. 

<표 1>  동물애호관리 추진상의 역할 분담

역할분담
정부

(환경성)
홋카이도

삿포로시

(지정도시)

아사히카와시

하코다테시

(핵심도시)

오타루시

(보건소

설치시)

기타

시정촌

지도/교육 및 홍보 ○ ○ ○ ○ ○ ○

동물 취급업의

감시지도 등
○ ○ △ △ △

특정 동물의 사육·

보관의 감시 지도 등
○ ○ △ △ △

특정이입 동물의 사육

감시 지도 등
○ △ △ △ △

동물의 거래,  부상

동물의 보호 수용
○ ○ ○ ☆ ☆

재해 발생시의 동물 

보호 내용
△ ○ ○ ○ ○ ○

동물애호추진원의

위촉·활동
○ ○ ○ △ ☆

주: ○ 실시주체, △ 실시주체에의 협력주체, ☆ 실시주체에 협력하지만, 일부 실시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 주체

자료: 홋카이도청(2017).

3.4. 구체적인 정책 전개

3.4.1. 기본적 방침

  홋카이도는 다른 지역의 동물애호 센터와 같이 동물애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표 2>와 같이 업무 위탁 등의 형태로 복수의 기관과 분담하면서 대응하고 

있으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대해 실시해야 할 정책을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적 방침에 

의해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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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물애호 관련 담당 조직 및 업무 내용

구분 담당 업무내용

동물애호

행정창구

환경생활부 환경국 생물다양성보전과

(종합)진흥국 보건환경부 환경생활과

동물애호 관리 전반(불편사항 접수, 제1종 동물취

급업 등록, 위험 동물의 사육허가 등)

보건소 생활위생과 동물 거래

(공사) 홋카이도 수의사회 부상 동물의 보호·수용(도청 위탁)

삿포로시 동물관리센터 동물애호 관리 전반

아사히카와시 동물애호 센터 동물애호 관리 전반

하코다테시 보건소 생활위생과 동물애호 관리 전반

동물 관련  행정 

업무 대응

오타루시 보건소

기타 시정촌 위생담당과
동물 관계 업무 전반

홋카이도 

동물애호 

추진 협의회

(공사)홋카이도 수의사회, (공사)일본 애완

동물협회 홋카이도지소 외 총14개 단체

「동물애호 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해 설립되었으

며, 동물애호 추진원의 위촉 및 활동 지원, 동물애

호 관리 행정의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 결정

자료: 홋카이도청(2017)

  첫째, 도내 모든 지역을 범위로 하는 활동의 추진이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활동을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도민 전체의 공통 이해 형성이 필요하

다. 그러나 개개인의 의식은 동물 자체를 싫어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개는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싫어하는 등 동물의 종류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등 매우 다양하며, 

거주지에 따라 지역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폭넓은 층이 자주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을 학교, 지역, 가정 등에 있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물 매개 활동에 의한 정신 건강 케어나 교육 등 동물과의 교류에 의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은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에 동물로부터 

상해를 입는 등의 정신적 면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등의 체질적 면으로부터 동물과의 교류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시점으로부터의 종합적·체계적 접근이다. 동물의 애호나 관리에 관한 

정책은 대상이 되는 동물의 종류나 사람과 동물과의 교감의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실시 또는 관여하고 있다. 이에 동물의 애호나 관리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

는 사회 정세에 맞춘 생활 스타일이나 가치관 등의 변화에 의해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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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자 간의 협동 관계의 구축이다. 동물 관계 업무의 창구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며, 

동물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서, 기관, 단체 간에서의 폭 넓은 협동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기반의 정비이다. 동물애호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하고 폭 넓은 협동 활동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것들의 중심적인 위치 

또는 종합 조정을 행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장을 도 및 지역단위에서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최근 보호․수용 동물의 양도사업 등에 있어서, 동물애호 단체 

등에 의한 정책에의 공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정책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 및 아사히카와시에서는 「동물애호 관리법」에 근거하여 ‘동물애호 

추진원 제도5)’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에 협력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동물애호 추진원’

을 위촉하고 있다. 향후, 추진원에 의한 활동과 동물애호 단체 등에 의한 활동을 연계하여 

각 지역에 있어서 전개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 동물애호 추진

원이나 동물애호 단체, 업계 단체의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업계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홋카이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풍부한 자연을 

가지며, 많은 야생동물이 사는 홋카이도의 자연환경", "매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홋카이도

의 광역성 및 한랭한 기후 조건", "자연과 공생하는 세계관을 가진 아이누 민족에 의한 동물의 

사육·이용이나 개척기부터 이어져 온 가축의 광범위한 이용, 최근의 동물애호 개념의 교육 

및 홍보 등,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역사적 경위"라고 하는 홋카이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이는 「동물애호 관리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애호 관리 정책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도민이 자원봉사자로서 동물의 애호나 올바른 사육법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담당하는 제도임. 총 170명을 모집하며, 

임기는 2년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① 지역의 동물애호와 적정 사육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② 홋카이도 및 시정촌이 개최하는 

동물애호 주간 관계 행사에의 협력, ③ 홋카이도와 시정촌이 실시하는 동물의 양도사업의 새로운 사육자 찾기에의 지원 협

력, ④ (종합)진흥국이 개최하는 회의, 연수회에 출석과 활동 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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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동물의 적정한 사육에 관한 사항

(1) 적정 사육 추진에 의한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의 확보

  2012년의 「동물애호 관리법」 개정에 의해, 사육자 등의 책무로서 종생사육이나 적정한 

번식에 관한 노력 의무가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아직 부적절한 사육이나 사육 방치, 무질

서한 번식, 유기․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동물 거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고양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육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사육자가 없는 고양이에 대한 대책 및 유기․학대 방지 대책의 강화를 추진하고,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2) 동물에 의한 위해나 민폐행위의 방지

  동물에 의한 위해나 울음소리, 분뇨 등의 민폐 문제는 사육자 등이 적절한 관리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사육자 등에게 동물의 철저한 관리를 주지시키는 

조치를 위해 동물에 의한 위해나 민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소유자 명시(개체식별) 조치의 추진

  보건소나 동물관리센터 등에서 보호하는 개, 고양이 가운데 사육자에게 되돌아 간 것은 

2006년 당시 10%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15% 수준으로 조금이나마 증가하였다.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한 감찰, 주사제표의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장착하지 

않은 개나 개 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 등 사육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애호 관리 조례」에서 실내에서의 사육을 지향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아표의 장착 등, 소유자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식이 거의 보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길 잃은 개나 고양이가 쉽게 사육자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명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방법으로서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떨어지지 않는 마이크로칩의 장착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4) 동물취급업의 적정화

  일부의 동물취급업자가 동물을 상품이기 이전에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보지 않는 의식이 

높아져 그에 따른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동물애호 단체 등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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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취급업자에서도 부적절한 동물의 사육 및 관리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추진계획에서는 

2012년 「동물애호 관리법」개정에 의한 규제 강화를 포함하여, 동물취급업자가 법령 기준에 

근거하여 동물을 적절히 사육·관리하도록 지도·감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 취급업에 

관한 문제나 동물의 부적절한 사육·관리 방지에 노력한다. 

3.4.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동물을 통한 생명존중과 우호·평화

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전체에서 넓게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는 지역, 학교, 가정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의 살처분 수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도민 전체에게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관한 의식을 교육 및 홍보하

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면서 동물애호 추진원 제도나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하면서 반려동물의 반환, 

양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4.4. 추진 체제 정비에 관한 사항

(1) 인재 육성 및 확보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대한 과제는 대상이 처한 입장이나 환경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대상이 되는 동물도 반려동물로서 사육되는 개, 고양이, 새, 거북이 등의 작은 동물에서 

소, 말 등의 대형 동물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요구되어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대상마다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각각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동물애호 담당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높은 관계기관 등과도 협력하여 정책에 

협력해 줄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인재의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2) 재해 대책

  홋카이도에서는 2000년 유주산의 화산 분화로 인한 재해를 계기로 「동물애호 조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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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같이 피난하는 동행 피난을 추진하는 규정과 지역 방재 계획상의 피난소에 

피해 동물용 공간을 확보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에 

의한 동물애호 담당 등록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2013년에는 홋카이도, 삿포로시, 아사히카

와시, 하코다테시와 수의사회 및 관계단체와의 협정을 통해 동행 피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행 피난을 위해 필요한 사육자의 평소 준비나 피난소 등에서의 피해 동물에 대한 

정보 확립 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진계획에서는 재해 대책에 관한 

사육자에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재해 발생 시 시정촌이 피해 동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를 구축·촉진할 뿐만 아니라 협정에 근거하여 동물 보호 체제의 

정비와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3) 동물애호 관리기관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

  동물의 애호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인 ‘동물애호 관리센터’6)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설치

하고 있으나, 홋카이도 내에서는 삿포로시와 아사히카와시에만 설치되었다. 동물애호 관리

센터의 본연의 자세는 동물애호 사상의 양성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춘 센터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추진계획상에서는 센터의 설치나 개선을 위해 시대의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맞춘 동물애호 관리센터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함과 동시에 시설 정비가 어렵

다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4. 반려동물 사육 및 산업 현황

  이하에서는 “사단법인 애완동물 사료협회”가 일본 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개 고양이 전국 사육 실태조사’7)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육 상황을 알아보고, 관련 반려동물 

산업을 사료와 용품으로 나누어 각각의 현황에 대해 확인한다. 

 6)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름.

 7) 본 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이며, 2018년에는 50,000명이 설문에 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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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반려동물 사육 현황

  <표 3>은 애완동물의 사육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응답자 1만 4,850

명 중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은 각각 6,300명(42.4%)과 4,900명(32.9%)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가 주로 사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사육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표 3>  반려동물 사육 현황

단위: 명,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응답자수 6,632 7,946 10,012 8,345 9,391 7,674 50,000

개 13.5 11.7 12.2 14.5 13.7 10.0 12.6

고양이 9.0 9.0 10.8 11.3 10.4 7.5 9.8

조류 1.7 1.2 1.9 1.9 1.5 1.3 1.6

어류 7.9 9.4 10.9 8.0 11.3 12.2 10

페렛 0.3 0.2 0.1 0.1 0.0 0.1 0.1

토끼 1.2 0.9 1.0 0.9 0.5 0.2 0.8

기니피그 0.2 0.2 0.2 0.1 0.1 0.0 0.1

기타 1.9 2.3 2.0 1.5 0.7 0.4 1.5

미사육 71.4 72.7 68.5 67.4 68.7 74.4 70.3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개와 고양이의 사육 현황은 <표 4>와 같다. 개의 사육 가구 수는 2014년의 789만 세대에서 

2018년의 715만 세대로 9.4% 감소하고 있고, 개의 사육마리 수 또한 같은 기간 971만 마리에

서 890만 마리로 8.2%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이 사육 가구 수는 같은 기간 536만 

세대에서 553만 세대로 3.1% 증가하고 있고, 사육 마리 수 또한 949만 마리에서 964만 

마리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본의 개와 고양이 사육 상황을 보면, 개의 사육 감소와 

고양이의 사육 증가가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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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와 고양이 사육 현황
단위: 만 세대, 만 마리

구분
개 고양이

사육가구수 사육두수 사육가구수 사육두수

2014년 789 971 536 949

2015년 767 943 533 927

2016년 756 935 533 930

2017년 721 892 545 952

2018년 715 890 553 964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다음의 <표 5>는 1개월간의 개와 고양이 사육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 의하면, 개의 

평균 지출 비용은 1마리의 경우가 1만 368엔, 2마리 이상이 1만 7,089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양이는 1마리가 6,236엔, 2마리 이상이 1만 998엔이 지출된다. 즉, 1마리 및 

2마리 이상인 경우 모두 개가 고양이보다 각각 4,132엔, 6,091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며, 

이러한 사육비용의 차이는 앞선 사육 현황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  개와 고양이 사육비용(1개월)
단위: 명, %, 엔

구분
1마리 2마리 이상

지출총액 사료구입 간식구입 지출총액 사료구입 간식구입

개

응답자 수 903 875 706 179 175 137

5천 엔  미만 34.9 94.5 98.6 18.9 81.7 98.6

5천 엔~1만 엔 31.9 5 1.2 19 14.3 0.7

1만 엔~1만5천 엔 16.3 0.2 0.1 16.8 2.3 0.7

1만5천 엔~2만 엔 8.4 0.2 0 14 1.1 0

2만 엔 이상 8.5 0.1 0.1 31.3 0.6 0

평균 지출금액 10,368 2,629 1,261 17,089 4,181 1,636

고

양

이

응답자 수 506 488 311 265 259 178

5천 엔  미만 63 92.4 98.4 39.6 76.1 97.8

5천 엔~1만 엔 26.1 6.6 1.3 30.6 17 2.2

1만 엔~1만5천 엔 6.5 0.4 0.3 14 3.5 0

1만5천 엔~2만 엔 2 0.4 0 4.9 1.9 0

2만 엔 이상 2.4 0.2 0 10.9 1.5 0

평균 지출금액 6,236 2,599 1,092 10,998 4,864 1,469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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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 6>은 개의 사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사육 

서비스는 미용이 36.5%, 돌봄8)이 21.7%, 외출 장소 알림9)이 3.8%의 순이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미용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은 50대 이상에서의 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개 사육에 필요한 노력의 일부를 

외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반려동물 사육 서비스 이용 실태(개)
단위: 명, %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응답자수 1,093 89 153 196 250.0 226 179 

미용 36.5 34.8 37.9 34.7 37.6 39.8 32.4 

돌봄 21.7 10.0 20.9 14.3 21.6 27.5 31.3 

외출 장소 알림 3.8 6.7 3.9 5.1 3.2 1.8 4.5 

교육훈련 3.5 7.9 3.9 3.1 2.0 4.4 2.2 

정기배달 2.8 1.1 2.0 3.6 3.6 4.0 1.1 

1.1 1.8 1.6 3.1 3.9 3.4 2.3 사육자간 교류

2.8 0.9 1.6 1.0 2.6 7.9 2.2 입양

0.6 4.0 3.2 1.5 3.3 6.7 2.9 상담

2.8 0.9 2.0 1.0 2.6 3.4 1.9 산책대행

0.6 2.2 1.2 2.0 1.3 2.2 1.6 사육 환경 정비

0.6 0.4 0.4 0.5 2.6 2.2 0.9 전용택시

1.1 0.4 0.8 0.5 1.3 2.2 0.9 장례

1.1 0.4 0.8 0.5 0.7 0.0 0.6 기타

49.7 43.4 44.4 48.5 43.1 44.9 45.7 이용하지 않음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4.2. 반려동물 산업 현황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규모는 <표 7>과 같다. 출하금액은 2015년의 2,789억 엔에서 2018

년의 2,876억 엔으로 3.1%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 사료가 증가하고 있고 

수입 사료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축종별로 보면, 개 사료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8) 돌봄에는 여행 및 출장 중의 돌봄 뿐 아니라, 펫 시터(집에서 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나 고령 반려동물의 돌봄도 포함되어 

있음.

 9)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 할 수 있는 주변의 장소를 알려주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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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개와 고양이의 사육 현황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사료 시장규모

단위: 억 엔,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하금액 2,789 2,655 2,856 2,876

출하량

합계 5,968 6,016 5,974 5,962

국내생산 3,076 3,196 3,298 3,298

수입 2,892 2,819 2,675 2,664

개 3,071 3,071 2,949 2,810

고양이 2,604 2,654 2,737 2,857

기타 292 289 287 293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사료 구입형태(<표 ８>)는 주로 시판사료의 비율이 개와 고양이 모두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개의 경우 수제사료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시판사료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사료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 ８> 사료 구입 형태
단위: %

구분 시판사료
치료용

사료
수제사료

사람과 같은 

식사
잔반 기타

개

2014년 88.0 1.9 6.0 1.1 1.7 1.3 

2015년 89.6 2.0 4.8 0.8 1.3 1.5 

2016년 90.8 1.4 4.3 0.6 1.3 1.6 

2017년 89.7 1.5 5.2 1.0 1.2 1.4 

2018년 89.6 2.2 5.2 0.9 1.0 1.1 

고

양

이

2014년 88.2 1.8 1.1 0.8 2.9 5.2 

2015년 87.6 1.5 1.1 1.0 4.0 4.8 

2016년 86.8 1.9 1.1 0.9 2.7 6.6 

2017년 88.7 2.5 1.2 0.8 2.3 4.5 

2018년 89.4 1.8 1.4 0.7 2.2 4.5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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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개

합계 929 909 987 1,012 8.9 

간식류 393 412 430 443 12.7 

하우징 용품 67 48 59 60 -10.4 

위생용품 346 324 361 374 8.1 

액세서리 58 63 79 78 34.5 

의약용품 12 11 12 12 0.0 

기타 50 49 44 43 -14.0 

  다음은 반려동물 용품에 대해서 검토한다. <표 ９>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 용품

의 시장규모는 2014년의 1,512억 엔에서 2017년의 1,600억 엔으로 5.8% 증가하고 있다. 

축종별로 보면, 개와 고양이의 시장 규모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상어, 조류, 

곤충, 파충류 용품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９>  용품 시장규모
단위: 억 엔,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전체 1,512 1,485 1,559 1,600 5.8

개 929 909 987 1,012 8.9

고양이 306 311 336 344 12.4

관상어 146 144 118 119 -18.4

소동물 67 61 64 69 2.9

조류 32 28 29 30 -6.2

곤충 17 16 15 16 -5.8

파충류 13 14 7 7 -46.1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7).

  개와 고양이 용품의 시장 규모를 종류별로 자세히 보면(<표 10>), 개는 간식류와 위생용품

의 비중이 크며 간식류, 위생용품, 액세서리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액세서리로, 이는 2014년의 58억 엔에서 2017년의 78억 엔으로 

34.5% 증가하였다. 반면, 고양이는 위생용품 시장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간식류, 하우징 

용품, 위생용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간식류의 증가세는 39.1%에 달한다.  

<표 10> 개 및 고양이 용품의 시장 규모

단위: 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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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고

양

이

합계 306 311 336 344 12.4 

간식류 23 30 29 32 39.1 

하우징 용품 13 12 16 14 7.7 

위생용품 237 240 267 281 18.6 

액세서리 18 20 19 13 -27.8 

의약용품 3 1 0.9 0.9 -70.0 

기타 10 5 2 2.1 -79.0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7).

  한편, 반려동물의 사료 및 용품의 구입처에서는 변화의 양상이 보인다<표 11>. 개와 고양

이 모두 할인매장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에서는 인터넷과 약국, 고양이에서는 슈퍼와 약국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포장 사료 및 필요한 용품을 그때 그때 구입하는 등의 형태로 소비가 변화해 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1>  사료 및 용품 구입처

단위: %

구분 할인매장 인터넷 슈퍼 애완동물 전용샵 약국

개

2014년 72.0 28.7 31.0 29.0 18.9 

2015년 69.7 31.8 32.9 29.3 23.6 

2016년 70.2 33.8 30.4 30.9 22.8 

2017년 66.8 33.9 30.9 29.4 23.2 

2018년 66.5 34.9 31.9 30.1 27.2 

고

양

이

2014년 71.4 43.7 28.8 16.4 27.1 

2015년 70.6 43.7 29.0 18.2 29.0 

2016년 67.3 42.3 33.3 19.0 30.1 

2017년 64.7 39.4 32.9 18.3 28.3 

2018년 66.6 44.0 34.9 16.7 32.3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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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일본은 「동물애호 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동물의 적정한 사육 환경, 공중위생의 확보, 위해 방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동물애호 관리법」과 관련 시행 지침

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의 제정은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제는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춘 것으로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사육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민간 및 지자체 별로 반려동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10) 정부차원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요구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차원에서도 기초자료 확보라

는 관점에서 전국적인 반려동물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사육 서비스 이용 실태와 관련 산업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도 

반려동물의 사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반려동물의 

돌봄 서비스가 70대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산업의 등장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질 것을 대비하

여 이와 관련된 산업의 정비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반려동물 양육실태와 경기도의 반려동물 산업 실태조사 등이 있음.



110 ∙ 세계농업 2019. 5월호

참고문헌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2018. 「2018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 실태조사」.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2017년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애완동물 사료협회. 2018.「개 고양이 전국 사육 실태 조사」. 애완동물 사료협회.

애완동물 사료협회. 2014-2017(각년).「애완동물 사료 산업 실태조사」. 애완동물 사료협회.

일본 애완동물 공업회. 2014-2017(각년). 「애완동물 용품 통계 조사」. 일본 애완동물 공업회.

홋카이도청. 2017. 「제2차 홋카이도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 홋카이도청.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농업기술

네덜란드 시설원예 산업 동향

2월
농기계산업

세계 농기계 시장의 변화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

3월

할랄･코셔인증제도

할랄식품시장의 의의와 동향

코셔인증제도의 개념과 시장 동향

4월
천연식물보호제

천연식물보호제의 특성과 시장 동향

5월
난(卵)가공산업

국내 난가공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

6월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업 현황과 시사점

유럽 유기농업 현황

아프리카 유기농업 추이와 시사점

아시아 유기농업 동향과 과제

7월

버섯종균산업

중국의 버섯종균산업 현황

미국의 양송이 종균생산 현황

8월

비료산업

세계 비료산업 현황과 전망

일본 비료산업의 가격구조

9월

난(卵)가공산업

세계 난가공산업 현황

미국과 EU의 계란 및 난가공산업

10월
낙농업

네덜란드의 낙농업 현황과 시사점

11월

쇠고기산업

미국의 쇠고기산업

호주의 쇠고기산업과 정책 동향

12월

양돈산업

미국의 양돈산업 동향

일본의 양돈산업과 에코피드 정책

호주의 양돈산업과 정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111

�������	�
�� �������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양계산업

세계 양계산업 동향

일본의 양계산업 동향

호주의 양계산업과 주요 정책

2월

견과류산업

세계 견과류 수급 동향

미국의 견과류산업 동향과 전망

터키의 견과류산업

3월

베리류산업

미국의 베리류산업 동향

폴란드의 베리류산업 동향과 관련 정책

일본의 딸기산업과 관련 기술 동향

4월
자몽산업

세계 자몽산업 동향 

5월

초콜릿산업

세계 초콜릿산업 동향

스위스의 초콜릿산업

6월

차(茶)산업 I

스리랑카의 차산업 동향

인도의 차산업 동향과 정책

7월

차(茶)산업 II

케냐의 차산업 동향

중국의 차산업 동향

8월
대두산업 I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

9월
대두산업 II

미국의 대두 수급 변화와 대두관련 정책

10월
라면산업

세계 라면산업 동향과 우리나라의 라면산업

11월

조경수산업 I

일본의 조경수산업 동향과 지원제도

중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12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 조경수산업 지원제도

미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및 전망

112 ∙ 세계농업 2019. 5월호

(계속)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1월
고령친화식품 산업

일본의 개호식품 산업 동향

2월

커피산업 I

세계 커피산업의 생산 및 소비 동향

중국의 커피시장 동향

3월

커피산업 II

세계 커피산업 동향

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4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과 농업 적용 기술

5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

해외 기후스마트농업 연구동향 및 적용 사례

6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

7월

종자산업

인도의 종자산업

중국의 종자산업

8월
가축분뇨처리 I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9월
GM작물

세계 GM작물 재배 동향

10월

가축분뇨처리 II

일본의 가축분뇨처리 기술 동향

유럽의 가축분뇨처리 정책 동향

11월

곤충산업 I

세계 식용곤충 시장 및 가공기술 동향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12월

곤충산업 II

유럽의 식용곤충 소비와 정책 동향

일본의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2018년 1월

바이오에너지 Ⅰ

오스트리아의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113

(계속)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2월
바이오에너지 Ⅱ

미국·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3월
바이오에너지 Ⅲ

필리핀·태국·인도 바이오에탄올 산업 동향과 시사점

4월
농기계산업 Ⅰ

동남아 주요국의 농기계 시장

5월

농기계산업 Ⅱ

일본의 농기계산업 동향

중국의 농기계산업 동향

6월
열대과일 I

주요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7월
열대과일 Ⅱ

기타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

8월
말산업Ⅰ

유럽 주요국의 말산업 동향

9월
말산업Ⅱ

일본의 말산업 동향

10월
말산업Ⅲ

미국, 호주의 말산업 동향

11월
유기농식품

미국 유기농식품 현황과 시사점

12월
가정간편식(HMR) I

유럽의 가정간편식(HMR) 산업현황 Ⅰ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2019년

1월
가정간편식(HMR) II

유럽의 가정간편식(HMR) 산업현황 Ⅱ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를 중심으로

2월
가정간편식(HMR) III

일본의 가정간편식(HMR) 산업 현황

3월
대체육류

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114 ∙ 세계농업 2019. 5월호

(계속)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4월
반려동물산업 I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세계농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115





Part 4

국가별 농업자료

2019년 EU 농식품 정책 전망 | 김승준





2019년 EU 농식품 정책 전망

국가별 농업자료 ∙ 119

2019년 EU 농식품 정책 전망

김 승 준 * 11)

1. 유럽 식품법 최근 동향

1.1. 식품 정보표기

  2011년 발효된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규정(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regulation)」은 

식품의 영양, 원료, 알레르기 유발원 등의 정보 표기에 대한 유럽연합 공통의 규범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산업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현재의 식품정보표기 방식은 유럽 공동시

장 내 식품 및 음료의 자유로운 무역에 점점 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1. 원산지 정보 표기

  2018년 대두되었던 원산지 정보표기 이슈는 2019년에도 계속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5월 28일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원산지와 원재료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이를 공동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

는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식품가공업체가 이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2020년 4월 1일 부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2011년 제정된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규정」은 이미 식품의 원산지와 원재료의 원산지

가 다를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년 5월 28일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원재료

의 원산지 정보가 어떻게 표기되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품정보 표기 시 원재료의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고, 쉽게 눈에 

띄며 읽기 좋게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공급자와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는 

 * 국제농산업개발원 (kimseungjun16@gmail.com.) 

본고는 INFORMA에서 IEG Policy의 일환으로 발간한 2019년 식량 및 농업전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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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유연성을 주고 있다.

  다수의 소비자 단체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유럽 내 모든 원재료에 대한 정보표기 의무화

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원산지 정보표기 의무규정이 이미 업계의 

자발적 정보표기 방식과 결합되어 각각의 식품과 식품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안착되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원산지 정보표기 규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최근 쌀, 파스타용 듀럼밀, 유제품 등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관련 규정들은 유럽연합 시행령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

한다. 나아가 집행위원회는 국가별 독립적인 원산지 정보표기 규정에 대한 기존 우려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이탈리아

를 포함한 다른 회원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단위 원산지 

표기법 규정에 대한 불가피한 의존성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시행령이 회원국들의 원산지 표기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12월 한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 사이에 논의되었

던 폴란드의 최신 감자 관련 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스페인은 2018년 9월 스페인에

서 만들어진 우유를 사용한 유제품과 수입된 우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

을 공표했다. 스페인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제품은 원산지가 스페인인지 아닌지를 표기해야

만 한다. 한편, 프랑스는 개별적인 원산지 표기 규정의 수립을 거부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해당 프로그램의 기한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원산지 표기법 이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자체적인 원산지 표기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이를 유럽공동시장의 무역 자유화

를 가로막는 것으로 경계하는 나라들로 양분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원산지 표기법을 유럽의 동물 보호규정 및 수입규정의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회는 2018년 10월 25일 육계 보호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닭고기의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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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영양정보 표기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규정」은 식품 영양정보를 제품 포장지 뒷면에 표기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으며, 포장지 전면의 정보표기는 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포장지 전면에는 국가별, 산업별로 다양한 표시형태가 나타났으며, 이 

중 컬러 코드 형태의 일종인 영국의 신호등 방식과 이탈리아의 배터리 방식이 대표적이다.

  2018년 10월 발표된 보건정보네트워크(Health Evidence Network)의 보고서는 영양정보 

표기가 건강한 식품소비 진작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결론짓고 있으며, 세계보건

기구 유럽사무소 또한 각 국 정부가 제안하는 식품전면정보표기 방식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권장하는 식품정보표기 방식이 업체들의 자율적 표기 방식보다 

효과적임을 발견해 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모든 형태의 영양정보 표기 방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9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규정」의 제35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유럽연합 내부시장에서 영양정보 표기 방식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그림 1>  영국 신호등 방식(좌)과 이탈리아 배터리 방식(우) 비교

자료: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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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류 정보 표기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규정」은 1.2% 이상의 알코올 함량을 가진 음료에 대해 성분 

및 영양표기 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정보표기 규정의 

유예 필요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2014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2017년에 발간된 

해당 보고서는 알코올성 음료 또한 성분 및 영양정보에 대한 정보표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보건 및 식품안전 위원회는 관련업계에 맥주, 사이

다, 와인 등을 포함한 알코올성 음료 전반에 공동으로 적용할 자체규정을 일 년 내에 마련하

도록 하였다. 유럽연합이 관련법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원산지 정보표기를 포함한 알코올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4. 채식용 정보 표기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규정」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시행령을 제정하여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채식용 정보표기를 하도록 하였으나, 기한을 정해놓지 않아 많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채식용 식품의 정보를 쉽게 인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유럽

연합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 또한 채식용 

칠면조 슬라이스나 두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2019년에도 계속해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유럽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모든 식품에 채식용 정보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시민 이니셔

티브(European Citizens’ Initiative)’가 주창되었는데, 그들이 일 년 내에 백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는다면 집행위원회는 3개월 내에 그들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지, 또는 왜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이와는 별개로 위원회는 

2019년 관련 이슈를 다루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시민 이니셔티브는 이를 실행하도록 

계속해서 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공동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자체적인 규정을 수립하

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생산자들이 채식용 식료품에 육류나 유제품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생산자가 동물

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포장지에 명시하더라도 채식용 제품에는 우유, 치즈, 크림 

등을 제품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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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료품 조세 부과

  많은 유럽 국가들은 2018년 청량음료 세금을 도입하거나 세율을 증가시켰다. 영국의 

청량음료 세금은 지난 4월 시행되어 반박의 여지가 없을 만큼 성공적인 정책임을 입증했다.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1억 7,300만 유로의 세금이 부과됐으며, 향후 매년 2억 4천만 

유로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초 영국정부는 첫 해 5억 2천만 유로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음료회사

들이 그들 제품의 제조법을 변경하면서 2억 4천만 유로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청량음료 

세금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음료회사들은 세금상승으

로 인한 비용과 과도한 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그들 제품에서 당분 함량을 

줄였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프랑스 설탕세는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2017

년에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고, 정부 사회보장법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프랑스 설탕세 인상을 이끌었던 올리비에 버렌(Livier Vern)에 따르면, 음료회사들이 이미 

2018년 중반 제조법을 수정했으며, 특히 세븐업과 환타는 당분함량을 30%p, 슈웹스와 립톤 

아이스티는 각각 40%p씩 줄였다.

1.2.1.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사례

  노르웨이에서는 설탕세 인상이 앞의 두 나라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018년 

1월 1일 노르웨이 설탕세는 83% 인상되었고, 청량음료와 비알코올성 음료의 가격은 43.3% 

인상됐다. 이는 정치가들과 관련업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세금인상으로 인해 국경

너머 스웨덴의 음료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양조 및 음료 협회는 지난 8월 설탕과 청량음료 세금의 인상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당국은 세금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 

산업연맹의 식품음료 지부는 세금인상이 영향평가 없이 성급하게 도입되었고, 국경무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스웨덴은 노르웨이의 설탕세 정책으로 인해 자국 제품의 판매가 증가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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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는데 특히 알코올음료의 판매가 급증했다. 소비자들은 국경 너머에서 맥주와 증류주

를 구매하면서 초콜릿과 청량음료를 함께 구매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은 아일랜드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경험한 크로스보더 쇼핑과 유사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영국의 설탕세 도입 한 달 후 아일랜드 또한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1.2.2.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독일 사례

  유럽 동부의 루마니아에서는 지난 5월 이래 의회를 중심으로 청량음료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법 초안은 설탕소비를 줄이기 위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아일랜드의 

사례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국가 리투아니아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식품 내 설탕, 소금, 지방 함유를 줄이기 위해 세금도입 대신 식품 산업체와 협력적인 파트너

십을 구축할 것임을 지난 2월 공표했다. 설탕세가 없는 독일은 유럽의 가장 큰 청량음료 

시장이지만, 국민들의 전반적인 식품영양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당분간 

설탕세 논의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3. 조세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국제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 건강문제에 대해 확고하게 세제적인 접근법을 취하거

나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연방의 53개국 보건부 장관들은 

설탕첨가 음료에 대한 20% 세금부과에 합의했다. 이는 만성 비감염성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 중 하나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 거주하는 4억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다. 한편, 지난 9월 국제연합 회의에서 

발표된 비만문제 선언서에서는 설탕첨가 음료 세금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어 있어 많은 이들

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학계에서는 설탕세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018년 초 발표된 한 연구는 설탕세가 알코올 소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뉴질랜드 

보건부는 설탕세가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미약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몇몇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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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관련 세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의학학술지에 게재된 한 연구는 설탕세가 

담배세나 알코올세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가정들이 건강에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음

을 발견해 냈다. 이는 해당세금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업계의 주장과

는 정확히 상반되는 결론이다.

1.2.4. 2019년 전망

  영국의 성공사례로 인해 설탕세는 계속 유지되고 더 많은 국가들에게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비감염성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한편, 정부에게는 

추가 세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관련 업계가 세금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의 목적대로 음료 내 설탕의 양을 줄인다는 것 또한 입증됐다. 아마도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프랑스와 노르웨이처럼 단순히 세율이 인상되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2013년 설탕세를 부과하는 법규를 제정하였으나 올해 초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를 인상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식품 포장의 영양정보 표기 방식처럼 새로운 정책이 하나 혹은 두개 회원국에서 성공한 

것이 확인되고 나면, 다른 회원국들은 이를 주목하고 따르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이러한 세금정책을 적극 권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유럽의 팜오일 정책

  지난 한 해 유럽의 팜오일 관련 이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4월 유럽연합 내 

관련기관들이 2020년부터 바이오연료에서 팜오일을 퇴출시키기로 한 결정이며, 유럽의회

는 이의 법제화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국제 팜오일 시장의 가장 큰 공급처인 말레이시아

와 인도네시아는 투표가 진행됐을 경우, 촉발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유럽의회에 

전달했으며, 영국 또한 말레이시아와 예정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조달계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투표 한 달 전 출간된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의 연구보고서는 팜오일의 바이오연료 퇴출은 산림황폐화 방지에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4%만이 이번 금지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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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수출량과 시장가격이 소폭 떨어지겠으나, 결국 비 유럽시장에

서의 팜오일 수요를 증가시켜 유럽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팜오일이 대규모로 소비될 것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팜오일의 금지가 오히려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두 개의 보고서 모두 유럽의회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림에 위험이 되는 일곱 가지 작목들이라는 연구보고

서를 배포했으며, 팜오일은 콩, 고무, 소고기, 옥수수, 코코아, 커피와 함께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 보고서를 환영하는 한편, 집행위원회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서

는 비판했다. 그린피스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가 산림황폐화 대응계획 수립을 약속했지만, 

이 보고서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대식품기업 네슬레는 팜오일을 둘러싼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네슬레가 팜오

일 원료조달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속가능 팜오일 산업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참여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팜오일 사용을 위한 구체적

인 행동계획을 제출한 이후 네슬레는 이 자격을 회복하였으며, 팜오일로 인한 토지황폐화 

여부를 위성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버스

와 포레스트 트러스트에 의해 개발된 스탈링(Starling) 서비스는 네슬레의 팜오일 원료조달 

과정에서 산림황폐화가 초래되지 않음을 확증해 주었다. 네슬레는 이 서비스를 펄프와 종이, 

두류 등 전체 공급사슬로 확대하여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8년 한해 팜오일을 둘러싼 여러 이슈 중 가장 예측할 수 없었던 이벤트는 아이슬란드

에 위치한 영국계 냉동식품 슈퍼마켓 체인에서 발생했다. 그린피스가 팜오일 생산이 오랑우

탄의 주거지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던 캠페인 비디오가 아이슬란드

에서 다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슈퍼마켓 체인은 2018년 말까지 자신의 모든 제품에서 

팜오일을 제거하기로 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그린피스의 캠페인 비디오를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그 광고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시청되었고, 팜오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감정적 분노를 유발하였다. 

  토지황폐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2019년에도 언론의 관심과 입법의제를 

독식하게 될 것이기에 위와 유사한 관련업계들의 행동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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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농업정책 동향

2.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2021-2027

  2019년 유럽 농업정책 의제는 「공동농업정책 2021-2027」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신속하게 입법과제 우선순위를 합의해 나가기에는 이를 둘러싼 유럽연합의 정치적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은 2020년 초까지 큰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과 기능들은 7년을 주기로 하는 유럽연합의 예산 규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예산 의존도가 높은 공동농업정책과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다년간 금융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며, 「공동농업정책 2014-2020」 또한 이와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2020년부터 시작될 공동농업

정책 개혁안 수립 또한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만 한다. 지난 2018년 

6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전제 위에 「공동농업정책 2021-2027」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18개월 간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협의를 거쳐 도출해낸 것이다.

2.1.1. 새로운 유럽의회와 운영위원회

  유럽연합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권의 5년 주기와 예산계획 수립의 

7년 주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맞물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2019년 4월과 9월 사이에 최소화된 입법 활동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 농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의 설계를 총괄한 

호건(Hogan)은 2019년 11월 1일 부로 교체된다. 이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준비가 반드시 2019년까지 완료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유럽의회는 개혁의 입법적 주춧돌이 될 3개의 주요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위원들을 

신속하게 지명했으며, 조사보고서 초안은 이미 의회 산하 농업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보고서가 농업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고, 수정되고, 총회에 제출되는 과정을 거쳐 

2019년 4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것이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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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매우 큰데, 선거 이후 재구성 될 농업위원회는 과거 위원회가 결정을 유보한 사항들을 

모두 묵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 입법의 한 축인 의회는 

2019년 하반기까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며, 이 시점은 정책 개혁안의 설계자인 

호건이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될 그 시점과 일치한다.

2.1.2. 브렉시트의 영향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분명 진일보된 것이나 유럽연합 농업 지원시스템의 근본적인 변

화를 요구해온 이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최근 몇 년간 농산물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현시점에서 정치인들은 급진적인 개혁에는 부담을 갖고 있다.

  「공동농업정책 2021-2027」은 브렉시트 이후의 첫 유럽 공동농업정책이다. 영국은 2021

년 이후 독자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며, 유럽연합은 더 이상 영국에 재정 분담금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 축소의 직접적 영향으로 다음 회기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2014-2020년에 

비해 명목가치 기준으로는 5%p, 실질가치로는 12%p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공동농업

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지불제 예산의 불가피한 감소를 의미하

며, 공동농업정책 역사상 보조금이 감소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이다.

  회원국 정부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의 유럽 공동예산 

분담금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건이 이미 상정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각 국 농업부 장관들은 공동농업정책의 예산규정을 

조정해서 농업지원 예산을 최대한 늘리는 정도의 성과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1.3. 주요 성과

  제안된 정책의 일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혁신적인 요소들이 관찰되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략과 목표의 집중이다.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 2021-27」이 달성해야 

할 아홉 개의 핵심정책 목표를 선정하였으며, 각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를 반영할 

국가 단위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어떻게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달성

을 도울 수 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어 있다. 비록 각 회원국 농업부가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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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지만, 이는 매우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보다 공정한 보조금 시스템이다. 농업경영체 직불제는 오늘날 유럽공동농업정

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현행 시스템

을 어설프게 손보기를 주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의 80%가 단 20%

의 농업인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고질적인 부정적 여론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농업경영체당 지원금은 10만 유로의 상한선을 갖게 되었으나, 상한선 규정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임금과 기타 직간접 인건비는 상한선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회원국

들의 법조항으로 인해 개정안의 효력이 크게 상쇄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로 절감된 예산을 소농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회원국들 간에 단위면적당 평균 보조금 지급률을 일치시키려는 노력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회원국 간 보조금 비율을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환경과 기후대응, 농촌개발 측면에서 나타난다. 집행위원회는 인기 없는 기존의 

그리닝 규정(greening regulation)을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동농업정책 2013-2020」

에서 농업경영체들은 전체 보조금의 30%에 해당하는 그리닝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 규정

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영농규정을 따라야만 했으나 이는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2.1.4. 2019년 전망

  공동농업정책의 기능은 정책예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농업이사회

(Agriculture Council)와 유럽의회의 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논의는 자연스럽게 계속될 

것이다. 이들은 다년간 금융 프레임워크 2021-27이 결정되기 전에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새로운 의회가 선출되어 2019-24년 입법과정이 시작될 시점에서야 비로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향후 7년 간 유럽농업정책을 좌우할 정치적 의제들이 결정되는 2020년이 되기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유럽의 농식품 분야에서 2019년은 관망과 기다

림의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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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뭄, 농업, 기후변화

  지난 해 유럽의 농업인들은 기록적으로 무더웠던 여름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북부와 

중앙 유럽의 무더웠던 날씨와 부족한 강수량은 지난 20년 내 최악의 가뭄을 초래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5월 무렵부터 심각한 강수량 감소로 인해 고통 받아 왔으며, 일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6~8도 높아졌다.

  가뭄은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건조한 농지는 많은 농가의 생산량 감소를 야기했으

며, 그 영향은 노르딕(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발틱 국가들(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

니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유럽 남부 국가들은 장기 혹서를 피할 수 있었으

나, 그 중 몇몇 국가는 폭우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루마니아는 무더위로 인해 밀 등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되었지만, 옥수수는 유럽연합 내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인 프랑스보다도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뭄은 

농산물 생산량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했다. 채소가 극심한 생산량 감소를 보였는데 완두와 

콩은 20~50%, 양파는 15~50% 감소했고, 곡물과 오일시드(oilseed)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9% 감소했다. 연질 밀(soft wheat)와 유채(rapeseed)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곡물로 

약 10% 감소했다.

  극심한 가뭄은 유채 수확량을 지난 15년 내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유럽의 

두 번째 농업대국인 독일의 영향 받았다. 옥수수의 경우, 결과가 복합적인데 북부 회원국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체코 등)의 생산량 감소는 남부 국가들(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의 생산량 증가로 상쇄되었다.

  곡물 생산의 감소는 육류와 유제품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짚과 건초의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북부유럽 축산농가에 고통을 안겨 주었다. 가뭄은 농가의 목초 생산량에

도 영향을 끼쳐 농가가 추가사료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농가들은 계획보다 

이르게 소를 도축했기에 유럽연합의 유제품과 축산품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농산물은 생산량 감소가 가파른 가격상승을 수반하여 부분적으로 농가

의 소득을 보전해 주었다.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곡물가격은 지난 8월에 정점에 

달했는데 거의 30~40%의 증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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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농가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발틱과 노르딕 국가들의 농업인조직은 건기 장기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대대적인 위기

대응수단을 요구했으며, 이는 농수산 이사회(Agriculture and Fisheries Council) 회의에서 

여러 회원국 대표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즉각 

반응하여 공동농업정책의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였고, 

또한 보조금을 위해 요구되어지던 환경기준들을 완화했다. 농업인들은 직접 임금지원의 

70%와 농촌개발기금의 8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예정 시점보다 2개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이와 동시에 피해를 받은 회원국에 한해 그리닝 규정을 완화하여 생태보호구

역의 일부에서 벌목과 목초지 조성을 허용하여 가축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외는 축산농가가 직면한 큰 문제인 사료 자원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겨울작물과 

흡비 작물에 대한 규정으로 확대되었다. 

  다수의 회원국들은 가뭄 피해 농가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했다. 독일 정부는 연간 생산량 

평균에 비해 30%p 이상 수확량 감소를 보인 농가를 위한 3억 4천만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계

획을 발표했고, 폴란드 농업부는 가뭄과 홍수에 피해 본 수천 농가에게 세금감면 및 저리대

출과 함께 3억 5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라트비아와 스웨덴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3억 6천만 

유로와 1억 1천만 유로를 지출했다. 아일랜드는 가축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고, 수입 사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25만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모든 수단들은 유럽연합 회원국 보조금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뭄 

등 특별한 상황 하에서 회원국 정부가 피해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2.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성: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증가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지난여름 이후, 공동농업정책에서 환경과 기후에 대한 대응을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을 갖고 있는 이들은 더 이상 없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개혁안을 추진한 이래로 향후 공동농업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환경과 기후에 대한 

대응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 해왔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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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농업인들과 회원 국가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조건의 강화인데, 물 관리 

기본지침, 동물보호규정 등 유럽연합의 다른 규정들을 기반으로 수많은 신규 조항들이 더해

질 것으로 예견된다. 두 번째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자연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러한 옵션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2.3. 기상악화 대응 수단

  유럽 청년농업인 자문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기관들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수반된 강력한 위험관리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회원국들은 

보험, 뮤추얼 펀드, 소득안정화 도구 등의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단들은 지난 2014년 2017년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규모는 

매년 3억 8,000만 유로에 불과하다. 이는 공동농업정책 전체예산 560억 유로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위에 언급된 수단들 중 보험의 인기가 가장 높으며, 전체 재정지원의 82%를 차지한다. 

그러나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팜유럽(Farm Europe)은 너무 적은 수의 농업인들만이 

민간 보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극심한 가뭄이 끼치는 악영향에 비해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팜유럽은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안정화 수단들에 더해 

뮤추얼 펀드, 재보험, 농업인 보험료 절감, 소득손실 보전 등을 위한 17억 규모의 유럽 

농업위기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생산자들은 정밀농법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공동농업정책이 금전적 인센티

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2.2.4. 기후변화의 악순환

  과학자들은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와 유난히도 길었던 2018년의 여름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였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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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이 어떻게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수년간 

기온이 높아지고 가뭄을 겪게 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강수량과 홍수로 인한 피해

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후 안정화인데 온실가스배출량이 대폭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곡물 생산성은 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증가하는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만 하는데 기후변화

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국제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발간한 

다섯 번째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에 따르면, 기후변

화는 이미 그러한 수확량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과학계는 지구온난화를 산업화이전 시대에 

비해 1.5도 높은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이산화탄소 방출 절감과 광범위한 

이행이 필요하며, 그 시한은 불과 12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은 기후변화가 

토지황폐화의 주요원인이 될 것이고, 농업은 다시 기후변화에 취약해지도록 만드는 악순환

의 위험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농업인들과 농식품 관계자들에게 초유의 관심사는 내년에 날씨가 농업생산에 어

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있다. 반면, 유럽의 관계 기관들은 의회와 집행위원회의 변화 이후, 

공동농업정책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이다. 이는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이 

기후의 영향을 줄이고 악순환을 타파하거나, 혹은 실패하여 여름 가뭄이 유럽의 새로운 

표준현상이 될 것인지는 2019년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판가름 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2.3. 공급사슬의 공정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5월 선거 이전까지 농산품 공급사슬의 불공정 거래행위

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베일을 벗은 계획안은 

가치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소농들에 대한 보호를 주요 목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였으

며, 급여 지급의 지체, 물품인도 직전의 주문 취소, 계약의 일방적 파기, 식품손실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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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전가 등의 4가지 배임행위 금지를 명시했다.

  한편,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반납, 식료품 공급의 안정적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

하는 비용,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비용 청구 등의 행위들은 양자 간에 합의에 따라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1. 집행위원회 계획안의 공통분모

  집행위원회의 계획안은 각 회원국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통합 관리할 공공기관

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불만들을 접수하여 수사할 수 있으며, 법규의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농업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기존의 계획안에서 지정된 거래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유로커머스(EuroCommerce)와 유럽소

비자협회(European Consumer Organization)는 중소기업과 농업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래행위에는 거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커머스는 농업위원

회가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완전하게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그들은 거대 다국적 식품기

업들의 로비로 인해 영세한 유통업자들이 곤경에 처해져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계획안에

서는 물품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공동구매나 영세농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등도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2.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 10월, 거대 식품그룹들에 의한 시장왜곡 현상이 명백히 예상되는 

만큼, 소규모 영농기업을 보호하고자 한 집행위원회의 처음 계획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

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계획안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만 제한했던 규제 범위를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현재의 식품 유통사슬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거대기업들이 

협상력을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매우 작은 

부분들만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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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유럽의회의 강경한 입장

  의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다른 유형은 양자 간에 명확하게 합의되면 수용 가능한 

경우이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견적서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 또는 합의 된 물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은 30일 이후에, 부패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60일 이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

지는 경우

  ∙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주문을 약속된 납품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취소하

는 경우

  ∙ 구매자 측의 일방적인 공급 계약 조건 변경

  ∙ 공급자의 과실이나 잘못이 없음에도 구매자의 영업장에서 손실된 식품의 보상을 요구하

는 행위

  ∙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행위

  ∙ 제품의 진열 비용을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 제품 마케팅 비용 및 홍보비용을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유럽의회의 한 연구보고서는 유럽농업인들이 농식품 공급사슬에서 그들의 협상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미국 농업인들과 동일한 가격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

서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던 2013년 규정을 철폐하거나 부분 

수정하여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유럽 공동시장의 농업인과 농업인조직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

럽연합 농산물시장을 관할하는 관련법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새로

운 경쟁규정이 보다 통합적이고 명료해지는 한편,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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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브렉시트와 농식품 분야

2.4.1. 유럽 단일시장

  영국은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과 유럽 27개국 

간 농산물 무역 형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영국은 470억 달러의 농산물을 

유럽 27개국으로부터 매년 수입하며, 1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한다. 새로운 통상 

환경은 농산물 무역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지만, 새로운 통상관계의 

형태와 그 이행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다.

  영국과의 무역은 유럽연합에게 매우 중요한데 특히 아일랜드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와 같은 주변국에게 그렇다. 영국의 임박한 탈퇴는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의 운영과 재정에 

커다란 함의를 갖고 있다. 영국의 막대한 유럽연합 예산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브뤼셀은 

영국을 많이 그리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29일 영국과 유럽연합은 공식적인 결별한다. 탈퇴시점 연장은 모든 이해관계

자 사이에서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뤄지거나, 영국에서 일방적으로 유럽연합 조약 제50조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유럽연합은 이미 영국이 브렉시트를 위한 

2차 국민투표를 하는 등 중요한 일의 경우 기한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4.2. 브렉시트 이행 기간

  2019년 3월 29일 이후에 즉각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탈퇴협정에 따라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기를 갖게 되며, 2022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일원으로 남게 되는 한편, 계속해서 공동농업

정책의 영향 하에 있게 된다. 

  또한,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소한 2020년 말까지의 다년간 금융 프레

임워크를 따라야 한다. 만약, 영국의 예산분담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재정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영국이 법적으로는 제삼자 국가이지만, 사실상 

여전히 회원국과 같이 취급되는 그 이행 기간 동안 브렉시트의 세부적인 사항들과 2021년 

이후 향후 관계에 대해 협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의 기초적인 외형은 이미 지난 2018년 11월에 합의되었으며, 관세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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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을 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그러

나 이 합의문서의 법적 구속성을 크지 않다.

2.4.3. 하드 브렉시트 전망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들로 인해 탈퇴 조항은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왔다. 만약 탈퇴 조항이 영국 의회에 의해 비준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조약 제50조의 연장과 같은 다른 대안들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영국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농식품산업계는 하드 브렉시트는 무역의 붕괴, 트럭들이 채널포트(channel port)에서 긴 

대기열을 형성하게 되어 야기될 식료품 부족 등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유럽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기업들은 예방적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 전망은 어떠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피해야 할 핵폭탄과 같은 선택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4.4. 신규 국내농업정책

  반면, 영국은 유럽연합의 규제를 벗어나게 되는 2021년을 대비하여 기존의 공동농업정책

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농업정책은 헌법상의 의무로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부 이탈리아의 정부들은 각자의 농지보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식품농

촌부는 잉글랜드의 정책 및 영국 전체 농업 전략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영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은 공동농업정책 형식의 농업경영체 직불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

다. 영국의 접근법은 자연친화적 토지관리 시스템으로의 급진적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농업인들에게 향상된 토양, 보다 나은 공기와 물, 동물복지 수준, 홍수방지 

수단 등의 공공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농업정책은 기존의 공동농업정책보다 차별

적이지 않게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비록 보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다 지속가능

성을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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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영국의 농업인연맹(farm union)은 초기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비해 식품 생산자로

서의 농업인의 중요한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그들은 많은 농업인들이 생계

를 위해 의존하고 있는 농지 관련 직불제가 2022년 이후 폐지될 때 발생할 경제적 충격을 

걱정하고 있다.

2.4.5. 위기 회피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럽연합과 영국

의 탈퇴 협정은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하며, 이후 21개월의 

준비기간은 영국의 확실한 탈퇴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2월의 비준 

실패는 영국에게 심각한 정부운영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유럽연합 또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브렉시트의 전설은 그 대단원의 막이 끝나기까지 여전히 먼 길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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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 호 * 1)

1. 농식품 무역에서의 부가가치 경로: GVC와 서비스의 역할(OECD)1)

  세계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 GVC) 내에서 농식품부문의 무역 증가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입는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단계를 여러 나라에 분산되도

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원재료의 무역에서 점차 특정한 속성이 부가된 

제품의 무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농업부문의 다양한 부가가치의 기회를 창출(또

는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역 및 GVC 참여에 관련된 2개의 부가가치의 경로에 

대한 증거를 탐구한다. 첫 번째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가공과정을 통해 농업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와 무역과의 연계, 그리고 GVC가 발생되는 가공(processing) 경로이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1차 또는 원재료 제품에서 이루어지고, 농업부문의 무역 및 

GVC에 대한 참여가 이러한 1차 제품을 외국 가공업체 또는 외국 최종수요자에게 수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본(primary) 경로이다. 

  전 세계 농업 수출업자들을 통 털어, 1차 제품의 직접 교역과 가공품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해 창출된 농업 부가가치의 균형과 관련하여 전문화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국가는 원재료와 가공품의 두 가지 형태 모두로 농업 부가가치를 수출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 혹은 다른 것만 수출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근저에는 

생산 활동의 혼합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가공품보다는 1차 상품 수출에,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유리한 점을 제공하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다. 

 * GS&J 인스티튜트 senior economist (jhsong@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음.

 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bb8bb93d-en.pdf?expires=1556164831&id=id&accname= 

guest&checksum=E8C94CF359239E555A2ABCC2A548A4D7) (검색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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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면서 GVCs 무역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1차 제품의 직접 수출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 생산 작업의 분할은 1차 산품이 토지와 기후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가공에 더 적용될 소지가 많다. 이 방법으로 국내의 다운스트림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외국에

서 가공하는 경쟁 우위를 활용하면 1차 산품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2004년

과 2014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산물의 국내 부가가치의 직접 수출은 다운스트림 

제품에서 창출된 농업 부가가치의 간접 수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이것은 다수의 주요 

농업 무역업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마찬가지로 141개 국가와 지역 중 86개가 1차 

산품수출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 이 중 1차 산품의 주요 수출 증가율이 높은 국가의 72%는 

전체 수출 부가가치가 긍정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간접적인 국내 부가가치로 인해 성장된 

국가 중에서는 60%만이 농업의 국내 부가가치의 총 수출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성장 기회 이외에도, 다운스트림의 부가가치를 옹호하는 논거는 종종 1차 산품의 수출 

보다는 국내에서 가공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GVC 내에 1차 산품에 

대한 더 큰 수출 기회가 존재한다면 GVC에 판매할 다른 투입재를 추가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효과의 균형은 분명하지 않다. 

  농업부문에서 무역과 GVC에 대한 두 가지 링크의 존재와 차이점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들

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2가지의 다른 부가가치 경로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분류기준은 

농산물 수출(부가가치 기준으로)에서 1차산품의 비중이 높은지(기본 경로) 혹은 가공품 비중

이 높은지(가공 경로)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공 경로에서 측정된 농업의 부가가치는 다운스

트림 부문의 수출에서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경로에 모두 해당되는 국가들은 1차 

산품과 가공품을 모두 수출하지만 어느 한쪽에 더 치우친다. 

  농산물 수출활동에 관련된 모든 부문으로부터 창출된 농업 총부가가치에 따라 두 경로에 

분류된 국가들은 한 경로에 특화되어도 전체 수익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2가지 경로는 무역으로 인한 전체 경제적 이득을 유사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경로를 통해 무역 및 GVC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주로 가공경로를 통해 참여하는 

국가들과 동등한 총 무역관련 국내 부가가치 수익을 올렸다. 평균적으로,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와 주로 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비교하였을 때 국가들은 비슷한 총 국내 

부가가치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이거나 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며, 다운스트림 가공으로 이동하는 것 이외에 국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려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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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로간의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한 

국가가 1차 산품에 부가 가치를 높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될지 밝혀줄 것이다.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은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기본 경로에 참여한 국가들에

서 높았다. 수출에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중진국들에게는 1차 산품 수출 

부가가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가공경로에서는 농업과 식품부문 모두

에 의한 GVC 참여는 변환(transformation)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

한 요인의 하나이다. 투입재 수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GVC에 많이 참여하면 농업 

부가가치의 간접적인 성장과 가공품의 부분으로 수출 성장 모두에 직결된다. 이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농업 총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전환하게 해 준다. 다른 말로 

이것은 가공 경로로 더 나아가도록 도움이 된다. 덧붙여 농업보조금의 왜곡은 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농산물 부가가치의 성장에 해로운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정책들은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다운스트림 부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1차 산품의 부가가치 수출도 증진시키지 않는다.

  부가가치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무역 관련 총 경제적 이득 중 농업부문에서 비롯된 이득은 가공 경로에 특화된 국가와 

기본 경로에 특화된 국가 모두에서 동등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을 발전시키

거나 농업 총생산으로부터 가장 큰 수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는 다운스트림 가공으

로 이동하는 것은 유일한, 혹은 최선의 옵션이 아닐 수도 있다.

• 다운스트림 가공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쟁력 우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농업생산

을 직접 국내 가공활동에 연관하는 정책은 가공부문의 성장을 저해하고 농업생산의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를 제한한다. 

•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서비스부문의 투입은 일부 국가에서 기본 수출경로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경로에서 농업부문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서비스 투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우호적인 환경은 농업생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이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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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2018년 농업법: 요약과 세부 비교(CRS, USDA)2) 

  미국 의회는 농업과 식품에 관한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관장하는 주기적 총괄법인 

농업법을 통해 국가의 식량 및 농업 정책을 설정한다. 제115차 의회는 「2018년 농업개선법

(P. L. 115-334)」을 입안하였고, 이를 대통령이 2018 년 12월 20일에 법률로 서명함으로써 

2023년까지 5년간 농업 및 식량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농업법의 5년 수명기간(FY 2019-FY 2023) 동안의 재정지출액

은 「2014년 농업법(P. L. 113-79)」이 변경 없이 향후 5년간 연장된다는 기준 시나리오로 

추산한 소요예산과 비교할 때 기준 시나리오보다 18억 달러가 많은 4,280억 달러가 된다고 

추산하여 예산 중립적이다. 일반적으로 이 새로운 법은 비록 기존법의 많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펀딩의 금액과 형태를 바꾸기도 

하였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재승인하지 않는 차별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농업 

및 영양프로그램 틀 내의 많은 핵심 프로그램을 대부분 연장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2018 농업개선법 항목별 지출비중 추계 (FY 2019- 2023, 총지출 4,280억 달러) 

 

자료: CRS(2019). “미국 2018년 농업법: 요약과 조문 비교” 에서 재인용

2) ( https://fas.org/sgp/crs/misc/R45525.pdf, 

https://www.ers.usda.gov/agriculture-improvement-act-of-2018-highlights-and-implications/)(검색

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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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농업법」은 품목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기존의 틀 내에서 연장하고 있지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자는 이전 법과 비교할 때 가격손실보

장(Price Loss Coverage, PLC)와 농업위험보장(Agricultural Risk Coverage, ARC) 수익 지원 

프로그램의 선택을 매년 변경할 수 있어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생산자는 PLC의 

지출에 중요한 요인인 프로그램 단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새로 추가된 에스컬레이터는 

품목의 참조가격을 올릴 수 있다.3) 이 법은 또한 ARC에도 생산자에게 ARC 수익보장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도록 추세를 반영한 단수를 도입한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를 수정하였다. 

그 밖에 다수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융자지원의 융자단가(Loan Rate)를 인상하고, 가족농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카, 사촌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도 정책지불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등 변화도 있다. 이 법은 낙농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마진보호프로그램(Margin Protection 

Program, MPP)을 낙농마진보장(Dairy Margin Coverage, DMC)로 이름을 바꾸고, 우유가격

과 낙농가가 구입하는 사료가격과의 마진 보호를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생산된 최초 500만 

파운드의 우유에 대상에 적용되는 비용을 인하하였다. 설탕 프로그램에서의 융자단가는 

인상되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국내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은 FY 2023까지 재승인 되었다. 새 법은 SNAP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정하

였는데, SNAP의 오류 및 사기, 지원액을 전자로 지급 시 적용되는 수수료의 제한, 전국적으

로 SNAP 혜택을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 등이다. 하원 통과 법안에 포함되

었던 근로 조건의 확대 및 SNAP 고용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의 조항은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법안에는, 예를 들어 주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취업 및 훈련 활동을 확대하는 

등으로, 하원 법안의 관련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SNAP 외에도 미국 농무부가 식품을 

저소득층에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개정하였고, 긴급식량지원 프로그램(TEFAP)을 위한 기금

을 증가하였다.

  2018 농업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농업 보전을 다루고 있다. 하나는 2개의 가장 큰 토지 

프로그램인 환경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과 보전스튜어드쉽 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을 재승인하면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할당된 전체 자금을 

 3) 새로이 유효참조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종전의 참조가격(A)과 올림픽 연평균 시장가격의 85%(B)중에서 큰 가격을 유

효참조가격으로 하되 한도를 두어 참조가격의 115%는 넘지 않도록 하였음-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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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였다. 또한 핵심적인 휴경 프로그램인 보전유보프로그램 (CRP)을 재 승인하면서, 

2019년 최대 2,400만 에이커에서 2023년에는 2,700만 에이커로 확대하되, 참여자들에게 

지불단가를 낮추어 대상 농지 증가로 인한 비용을 상쇄한다. 이 법은 또한 CRP 에이커에 

목초지와 상업적 용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신규 및 자원부족 생산자에게는 CRP 토지

전환을 위한 옵션을 제공한다.

  「2018년 농업법」은 미국 농촌에 중요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특정 프로그램에서

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물질 남용을 억제하고, 광대역 액세스를 확장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부여하고, 농촌의 정의를 개정하여 인구기준에서 일부 개인들을 배제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 항목에서는 보증 대출에 대한 최대 대출금액을 증가시키

고, 이러한 금액은 그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직접 대출의 한도도 인상되었다.

  「농업법」의 다른 많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항 중에는 대마의 상업적인 재배, 가공 및 

유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항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신자극 성분이 적은 마리화나는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에서 제외된다. 「2018년 농업법」에서는 미국 농무성의 감독 하에 새로

운 대마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대마는 연방작물보험의 대상작물이 되게 한다. 「2018년 농업

법」은 또한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을 보강하고 유기농 연구를 

위한 자금을 증가시켰다.

  기타 항목에서 축산업은 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의 대상이며,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국가 동물 질병 대비책 대응 프로그램 및 

국가 동물 백신 및 수의학 조치 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의 

USDA의 조직 변화를 고려하여 농촌 개발 차관보직을 재임하도록 했고, 농촌 보건 연락소를 

신설하였다. 「농업법」 조항 중 임업부문은 목재 사용과 바이오매스 운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재승인, 또는 수정 등을 통해 많은 숲에서의 바이오매스 

축적과 그에 따른 산불 발생의 위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정책 및 이니셔티브가 제도화된 「농업법」에서 이제 남아있는 일은 

USDA, 다른 연방 기관 및 농업법에서 지정된 기관들이 규제적인 조치들과 다른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의회의 의지를 이행하는 것이다. 「농업법」의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의회는 

감독 책임의 수행을 통해 신중하게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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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과 빈곤 감소: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

(WTO/ World Bank)4) 

  최근까지 무역통합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오래 동안 많이 있었다. 이런 논쟁은 대체로 

선진국에서의 무역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무역이 개도국의 국민들, 특히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서로 상이한 여러 가지 분석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개도국들과 지역에서 무역자유화로 인해 

어떻게 극빈곤층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새로운 연구이다.

  무역은 오늘까지 빈곤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 아울러 개도국들이 세계시장에 더욱 

통합되는 것은 기아를 종식하고 아무도 뒤쳐지지 않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의 WTO-World Bank의 공동보고서에서 강조하였듯이 무역통합으로 인한 이득만으

로는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장벽

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관세가 빈곤 국가에게는 더 높은 경향이 있고 비관세 조치도 더 널리 만연되

고 있으므로 빈곤국들이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각 국가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가계/개인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자국

의 ‘빈곤층’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실제로 무역정책이 가난한 

개인을 고용하는 부문에 장벽을 부과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국가가 빈곤한 분야를 보호하고 빈곤층이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종류의 

부문에 고용되면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빈곤한 사람들이 생산한 상품(및 서비스)은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상품보다 국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상품(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를 떨어 

뜨려 소득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 보고서는 ‘빈곤한 사람들’ 이 국제 시장에 접근할 때 만나는 장벽을 평가하기 위해 

인도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직업 활동 부문별로 분석했다. 그런 다음, 

개인이 직면한 평균 관세를 전체 수입 분포에서의 위치에 따라 계산했다. 개인은 또한 다른 

 4)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o_wbjointpublication_e.pdf)(검색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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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예컨대 성별, 공식 또는 비공식부문에서 근무 여부, 또는 도시 또는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지 등에 따라 분류되었다. 

  결과는 수입국 시장에서 적용되는 관세는 저소득층 개인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촌지역의 가구는 도시지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며,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평균 관세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관세를 일관되게 받게 된다. 또한 소규모 비공식 기업은 대규모 공식 기업보다 높은 관세장

벽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빈곤층이 일하는 부문은 비관세 조치로 인해서도 불균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무역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이 지지부진하거나 악화되어 각국이 이미 달성

한 자유화로부터 퇴보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빈곤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외부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것은 빈곤 퇴치를 

위한 무역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최근의 논쟁은 종종 무역 비용의 감소가 불평등의 증가에 

기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논쟁에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세계화

가 너무 많이 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세계화가 거의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빈곤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을 고용하는 많은 분야는 여전히 높은 무역 장벽에 직면해 있다. 

국제 시장에 대한 이러한 불균형 접근성을 제거하고 이것이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 균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빈곤층(농촌 노동자와 여성)이 생산하는 재화의 무역 비용을 줄이는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 2019 세계개발보고서: 변화하는 일의 본성(World Bank)5) 

  인류가 혁신할 수 있는 재능이 어디로 인도할 지 걱정하지 않은 적은 없다. 19세기에 

칼 막스(Karl Marx)는 “기계는 노동자보다 더 우수한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필요치 

않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기계는 파업을 억제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라며 걱정하였다. 

 5)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19) (검색일: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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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도 1930년에 기술로 인한 대량실업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혁신은 삶의 

수준을 더 좋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 수명은 늘어났고, 기본 건강관리와 교육은 확대되었

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 국민들은 기술이 고용에 

미칠 싹쓸이 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불평등의 증가가 임시직 경제(gig economy; 

기관이 개개인과 단기간 고용 계약을 맺는)의 출현과 합하여져서 인류의 근로조건이 바닥으

로 떨어지도록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기술 진보로 인한 현재의 추세의 일부 특징은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기술은 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적인 생산 패턴에 도전함으로써 기업들이 규모를 신속히 늘리거나 줄이

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한 지방의 

신생기업(start-up)에서 종종 소수의 고용이나 소규모 자산을 가지고도 세계적 거대기업

(behemoth)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조직은 사생활, 경쟁, 조세분야에서 

정책 관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를 증대하는 능력은 생산적인 자산(productive 

asset)의 가상(virtual)적인 성격 때문에 축소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부상은 기술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가능케 한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접근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체증(mass)없는 규모(scale)’는 공업화된 국가나 심지어 

공업화된 지역에서 살지 않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준다. 아래 그림

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회사(중국의 알리바바)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출위주의 

기업(IKEA등)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래의 일(work)에 대한 토론에서는 로봇이 사람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

움이 지배했지만, 세계 개발 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WDR) 2019는 모든 것을 

감안하여도 이러한 두려움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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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근의 기술진보로 인한 기업의 성장

  Walmart 연간매출    Alibaba(Taobao.com)의 연간 총매출액     IKEA 연 매출액

자료: 세계개발보고서(2019) 재인용

□ 일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경계를 허물고 

전통적인 생산 패턴에 도전한다.

• 디지털 플랫폼 회사의 부상은 기술적 효과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술은 고용주가 추구하는 기술을 변화시키고 있다. 근로자는 복잡한 문제 해결, 팀워크 

및 적응력에 능숙해야 한다.

• 기술은 사람들의 근무 방식과 근무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온라

인 플랫폼을 통해 종종 발견되는 단기 업무는 전 세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2019 세계개발보고서(WDR)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① 인적 자본에 투자: 특히, 불우한 그룹 및 유아 교육 분야에 투자하여 고차적인 인지 

및 사회 행동 기술과 같이 노동 시장에서 요구가 점차 늘어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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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 보장의 강화: 공식적인 임금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인 보장과 

보호를 보장

③ 수익실현의 증가: 필요한 부문의 과세 체계를 보완하여 인적 자본 개발 및 사회 보장을 

위한 재정 공간을 창출.

5. 식품과 농업을 위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현황(FAO)6)

□ 식품과 농업을 위한 생물 다양성은 무엇인가?

  생물 다양성은 유전, 종 및 생태계 수준에서의 다양한 삶이다. 생물학적 다양성은 생물다

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2조에 “모든 자원, 그중에서도 육생, 

해양 그리고 다른 양식 생태와 그 부분인 생태적 주거지로부터의 살아있는 조직의 변동성

(variability)”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식품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Food 

and Agriculture, BFA)은 작물, 가축, 숲 및 양식 체계에서 재배/사육되는 길들여진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며, 수확된 산림 및 수생 종, 가축의 야생 친척, 수확된 다른 야생 종, 식품 

및 기타 제품, 그리고 ‘관련(associated)7) 생물 다양성’으로 알려진 식품과 농업 생산 시스템

에서 살면서 그들을 지탱하고 산출물에 기여하는 주변의 생물체들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농업은 작물과 가축생산, 산림과 수산업 및 양식업을 포함한다.

□ 이 보고서에 대하여

  ‘세계 식품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 현황’은 91개 국가보고서(1,300명이 넘는 기고자가 

준비)와 27개 국제기구 보고서, 그리고 175명이 넘는 저자 및 비평가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세계의 식품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BFA)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

서는 BFA가 식량 안보와 영양, 생계, 생산 시스템의 복원성, 식품생산의 지속가능한 집중성

(intensification), 복수의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에 기여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BFA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주요 추진 요인, BFA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상태와 추세, BFA의 

 6) (http://www.fao.org/3/CA3129EN/CA3129EN.pdf)(검색일: 2019.04.18.)

 7) associated biodiversity는 BFA의 부분집합이며, 예컨대, 재배되는 식물과 구분하여 꽃가루 공급자, 식물해충 포식자. 울타

리에서 발견되는 초목 등임(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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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상태, BFA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지원하는 정책, 기관 및 역량의 상태, 그리고 

BFA 관리의 필요와 과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중요한 결과

(1) 생물 다양성은 식품과 농업에 필수적이다. 

  식량과 농업을 위한 생물 다양성은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과 많은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공급에 필수불가결하다. 생물다양성은 생산시스템과 생활계(livelihoods)가 기후변

화의 효과를 포함하여 충격과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게 한다. 생물다양성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면서 식량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다. 

(2) 여러 상호 작용하는 변화의 추진요인이 BFA에 영향을 주고 있다. 

  비록 일부 변화의 추진요인(drivers)은 식품과 농업의 생물 다양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생태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부는 더욱 지속적인 관리를 증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BFA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추진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

화, 세계 시장의 변화, 인구 변동과 같은 세계적인 중요 추세는 토지 사용의 변화, 오염, 

외부 투입재의 과용, 외래종의 만연과 같은 더욱 즉각적인 추진요인이 생기게 한다. 

(3) 식품과 농업을 위한 생물 다양성은 감소하고 있다.

  유전, 종 및 생태 수준에서의 BFA의 주요 구성요소는 감소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축 종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작물과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생물다양성, 특히 미생물과 무척추동물에 대한 

지식과 생태서비스 공급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더 개선되어야 한다. BFA를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아직 국가별로도 차이가 크고 불충분하다. 

(4) 생물 다양성에 우호적인 많은 관행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식품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시스템과 그

를 둘러싼 관련부문에서 유전자원, 종, 그리고 생태체계가 통합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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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고한 국가의 80%는 생산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생물다양성에 중점을 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OECD국가들의 비율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았다. 

(5)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가능케 하는 틀은 여전히 부족하다.

  BFA의 관리는 국제적인 범위에 걸쳐 있고 부문 간의 전통적인 영역도 초월한다. 유전자원

관리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식품과 농업의 개별분야에서 

잘 발달했지만, 부수적인 생물다양성(associated biodiversity)과 야생 식품분야를 목표로 

하는 분야를 걸친 협력과 다중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활동은 별로 확산되지 못하였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식품과 농업의 체계에 대한 연구는 더욱 많은 분야와 더 많은 참여와 

BFA의 다양한 구성요소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미치도록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무엇을 해야 하나?

  BFA의 여러 가지 역할을 확보하고 강화하려면 생태계, 종 및 그것을 구성하는 유전적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전이 요구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식품과 농업생산을 지지

하는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 지식은 규모를 

막론하고 이러한 과정을 보호하고 복구하며 증진시키는 관리 전략을 개발하도록 이용되어

야 한다.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식량과 생계안보와 복원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리 관행의 채택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 및 홍보 수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국이 주도한 ‘세계 식품 및 생물다양성 상태’ 보고서 준비과정은 BFA 관리에 있어서 

많은 공백, 수요와 가능한 행동을 찾아내는 결과로 이끌었다. 다음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식품과 농업 유전자원을 위한 위원회’는 식물과 동물, 산림분야에서의 

유전자원을 위한 세계 행동 계획의 개발을 감독하여 왔다. 이러한 조치의 실행은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제 사회가 식품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더 관심을 갖고 

보다 효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모든 구성요소를 관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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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혜무역협정에서 농업에 대한 논의의 진전(OECD)8)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 각국은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양자 간 

및 지역 간 무역협정을 점차 늘려왔다 (이하에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은  양국 간 및 지역 간의 모든 상호 특혜협정을 지칭한다).9) 이러한 

추세의 여파로 다자간 협상은 느리게 진전되어 왔지만, 또한 회원국들 간에는 경제적·정치

적 통합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협정의 수와 참여 국가의 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0월까지 총 288건의 PTA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되었고, 아직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실제 

협정 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통보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협정도 많다.

  이 보고서는 지난 6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양자 및 지역 특혜무역협정에서 농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한다. 이 연구는 54개 협정에 걸쳐 추가된 20개 조항 

영역을 조사하였다. 또한 관세 특혜 분석은 96개 협정에 대해 제공되었으며, 291 협정에서의 

특혜마진에 대한 조사로 보완되었다. 목적은 각국이 무역협정의 범위에서 농업을 확대했는

지, 유지 혹은 축소하려고 했는지 시간 경과에 따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54개 

협정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일관된 적용범위(coverage)를 확보하기 위해 선정되었으며, 

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와 지역이 최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였다.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PTA는 많은 면에서 농산물 시장에 더 큰 개방성을 제공하는 도구

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된 협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업부문도 같이 수반되

고, 다양한 조항들을 농업 부문과 관련된 이슈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PTA의 특징, 예컨대 원산지에 관한 이질적인 규정은 애써 달성한 자유화의 범위를 축소하였

다.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 조치도 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안전밸브 같은 역할에도 불구

하고 자유화를 축소시킬 수 있다. 한편, 이런 협정들의 특혜적 성격은 무역전환(diversion)의 

여지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왜냐하면 시장접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이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세계 생산자에게 제공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농산물시장에 왜곡이 남기 

때문이다.     

 8)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751d274f-en.pdf?expires=1556247653&id=id&accname=guest 

&checksum=B2BE313A842716024B06E916D324EFE1) (검색일: 2019.04.26)

 9) 여기서의 특혜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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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자간 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된다. 다자간 체제는 

양자 및 지역 협정에 내포된 조항의 종류와 적용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조와 같은 분야에서 더 강한 규율을 제시하기에는 PTA의 역량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주된 이유는 특혜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다자적 양허를 특혜의 틀 내에서 하려고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 세계 교역에서 최대 이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자간 수준에서의 진전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혜무역 협정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양한 이슈와 그동안 이룩한 

진전(inroad)은 회원국들 사이에 농업부문에서 더 심한 국제적 경쟁의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각국이 더 자유로운 농산물 시장을 지향하도록 자극할 잠재력이 있다. 왜냐하

면 더욱 치열해진 경쟁은 일부 형태의 보호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여 보호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시장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도울 것이다.

□ 주요 시사점 

• 농업은 점차 다른 상품 무역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우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을 

배제한 협정의 수는 사례(sample) 협정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협정 

전체에서 농산물을 제외한 사례는 드물다. 또한 농업을 별도의 장(chapter)내에서 다루

기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다루는 경향이 늘고 있다.  

• 특혜무역협정은 다자 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자 규칙은 많은 경우에 

특혜무역협정에도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다자 

틀에서의 진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각국은 소수 회원국들 사이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을 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 특혜무역협정은 회원국들 간에 대부분의 농산물에 걸쳐 관세를 감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협정은 회원국들 간에 시장 접근의 개선을 달성하여 시간이 갈수록 관세특혜마진

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혜마진이 합의한 국가들 사이에만 제한적으로 유지

되므로 무역 전환의 잠재력은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협정들은 더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감축보다는 충분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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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들 간 원산지 규정의 이질성은 관세감축의 이득을 저해하기 쉽다. 협정들 간의 

농업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른 특혜무역협정의 회원

국들에게 수출하는 이행(compliance)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수

출업자들은 특혜무역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에 관련된 규정은 다자간 

규칙을 반영하는 것이 PTA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조사된 무역협정들은 주로 이러한 

SPS와 TBT 조치들로 인해 생성되는 이익을 확보하고 이러한 조치를 따르는데 수반되는 

무역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regulatory) 체계 간의 차이를 좁히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과 같이 무역구제도 점차 많이 포함되고 있다. 농산물을 포함하

여 지역 내 관세가 철폐되면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조치를 위한 규정의 증가가 동반되

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례로 선택된 협정들 대다수의 특징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최근의 특징(feature)은 농업부분에도 확대되는 것으

로 보인다. 시장접근에의 집중에서 벗어나 시장의 구조와 기능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이슈로의 전환은 이러한 규정(투자, 경쟁, 지적재산권)들이 점차 포함되는 것으로 반영

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규정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생산자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소매업체의 요구와 식품안전 현대화 법

(USDA)10)

□ 문제의 제기 

  오염된 농산물로 인한 식인성 질환은 공중보건에서 걱정거리의 하나이다. 1995년과 2006

년에 캘리포니아의 시금치에서 발생한 대장균(E. Coli 0157: H7)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계에 

식품안전을 위한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 2011년에 제정되고 2018년 1월에 발효된 법인 

10)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2761/eib-206.pdf?v=8195.9)(검색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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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은 인간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오염의 위험을 줄이려는 연방정부의 최근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

는 소위 ‘생산 법칙(Produce Rule, PR)’으로 알려져 있는 ‘인간 소비를 위한 생산, 수확, 

포장 및 생산물보관 기준’ 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농가들에는 큰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PR은 농장수준의 미생물 식품 안전에 초점을 둔 최초의 연방 법규이지만, 생산의 안전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아니다. 상업적 구매자(소매업자, 식품 서비스 회사 

및 가공업자)는 수년 전부터 생산자들에게 식품 안전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생산자들과 생산자 단체도 식품 안전 기준을 높이는데 산파역할을 하였다.

  많은 경우에 소비자가 식품을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접촉하는 포인트는 소매업체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품을 소매업체와 관련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소매업체는 식품 안전 

프로그램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PR은 소매업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소매업자는 오랫동안 생산자에게 제3자 식품 안전 검사를 요구

했으며 이는 식품 안전 환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소매업체에 대한 조사는 경쟁 환경과 공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소매부문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이 보고서는 생산의 공급체인에서의 소매부분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2018년 PR이 시행되기 전에 다양한 9개 소매업체와의 인터뷰에서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생산과정의 식품안전기준의 개발과 실행에 관한 소매업자의 역할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소매업체가 농산물 공급자에게 부과한 식품 안전요건이 

무엇인지, 이 요건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PR이 실행된다면 요구가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소매업체가 PR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연구 결과에서 찾은 점

  소매업자들은 식인성 질병 발생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 안전 검사를 

수십 년 동안 요구하여 왔다.

• 비록 제3자 검사가 식품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역할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PR은 

제3자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한 9개 소매점 모두는 그들의 공급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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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중 한 업체는 가장 규모가 작은 공급업자에게는 검사

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소매업체들은 생산자가 PR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3자 식품 안전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인터뷰 한 업체 중 3개 소매업체는 공급 업체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모두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3개 소매 업체는 소규모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완화된 

검토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소매업체들은 도매업체에게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그들은 많은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PR은 일정 규모이하의 생산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인터뷰 한 소매업체들은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인성 질병 발생에 

더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PR은 감자와 사탕무와 같이 날 것으로는 잘 먹지 않는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요구한다.

• 과거에 일부 소매 업체는 새로운 식품 안전 기준이 도입되었을 때 공급업체를 잃었는데, 

준수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매업체들은 이와 유사하게 특히 그들의 규모가 작은 

공급자로에서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 소매업체들은 PR의 실행이 그들의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히려 그들은 PR이 이러한 공급망의 외부(소비자 직판자, 소규모 소매업체 

및 기타 전통적이지 않은 판매자)의 생산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연구방법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의 연구원들이 USDA의 ERS 경제학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질문을 사용하여 소매 업체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조사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승인이 

필요한 미국 관리예산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규칙에 따라 9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6년 12월에서 2017년 2월까지 전화로 수행되었다. 소매 

업체의 선정은 다양한 지역과 점포의 형태와 회사 규모를 가장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선발하였다. 응답자들은 참여하는데 따른 보상은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 대상 회사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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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규모,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고 그들의 식품안전프로그램과 전략에 대한 반응이 다양

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 결과는 미국 슈퍼마켓 회사들의 식품 안전 정책과 이들의 관행, 

PR이 생산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계 조사 

결과와 생산자와의 인터뷰 전체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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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지역정책에 주는 시사점* 11)

 지역개발정책 재검토

� 1999년부터 OECD R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가 추진한 장소기반정책(place- 

based policies)은 지역이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잠재력을 활용하는데 기여함.

-장소기반정책이란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

다는 기조 아래 1999년부터 OECD 지역개발위원회가 주창한 정책임.

� 특히, 최근 OECD 국가에서 지역별로 성과의 차이가 크고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소기반정책 채택이 더욱 시급함.

� 장소기반 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 불만을 극복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장소기반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지역에 미칠 3가지 영향을 

예상하고 대처하는 데 기여함.

- 1) 디지털화, 자동화 및 그 밖의 기술변화

- 2) 도시화, 고령화, 이주민 증가를 포함한 인구학적 변화

- 3)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 메가 트렌드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적절한 정책 필요함.

-예를 들어, 수요가 있는 곳에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하거나 지역상황에 보다 잘 대응

할 수 있는 다원화된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system)1)을 구축해야 함.

*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2019.3.18.) 내용을 요약·정리함.

 1)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네크워크를 토대로 한 거버넌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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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기술변화(disruptive technologies)와 지역 재형성

� 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IT 기술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나, 동시에 여러 분야와 장소에서 주요 일자리의 재배치(major job reallocation)

를 초래할 것임.

- OECD는 자동화 가능성이 70% 넘는 고위험 직업군을 4~39%로 전망함.

� 자동화 위험에 처한 직업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자동화될 가능성이 낮은 기술을 가르치거

나 새로운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노동자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디지털화는 도시와 농촌에 기회와 위협요인을 동시에 제공하나 일반적으로 고숙련 노동

자가 많은 도시가 많은 혜택을 누림.

 도시화·고령화·이민자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구조 변화

� 세계적으로 도시화 진행 중2)이며,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도시 인구가 증가 중이며 

저·중간소득 국가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일부 도시와 지역은 크게 성장한 반면, 쇠퇴하는 지역도 존재함.

-전망에 따르면(이용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지역의 57%에서 2050년까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금기반을 축소시키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임.

-이러한 문제는 자동화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고

령화되거나 쇠퇴하는 지역의 정책 결정자는 공공서비스 제공 시 신기술 활용이 필

요함.

� 반면,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 많으므로 고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함.

-이주민 통합정책은 지역과 이주민 공동체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기업 NGO 

등 폭넓은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함.

�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재정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농촌 지역은 지출과 

수입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2)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가 5,799개 생겨 약 30억 명 인구 거주 중임.



174 ∙ 세계농업 2019. 5월호

�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 같은 거대 환경변화(mega trends)는 노동시장과 기업소득 

변화뿐만 아니라 토지와 주택가격 변화 등을 통해 지역의 세원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향후 수십년 간 환경과 관련한 메가 트렌드는 기후변화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탄소배출량의 

2/3를 이미 배출하였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를 위한 추가조치가 없을 경우 2100년까지 지구온도 4

도 상승할 전망임.

�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공 투자의 64%를 차지해 기후변화에 대응(fighting)

과 적응(adapting)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대처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금 능력 문제로 제

약받는 경우 중앙정부가 필요한 법적 재정적 수단 지원이 필요함.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지방정부 기여부분을 정책목표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새로운 인프라 투자 수요

� 현재의 인프라 투자 수준3)은 디지털화·고령화·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OECD 국가 공공 인프라 투자 중 평균 57% 비중을 지방정부가 차지하고 있어, 인프라 

투자 확대와 투자수익 확보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증가함.

-지방정부는 투자 관련 재정역량을 최대화(maximise fiscal capacity)하기 위해, 

외부에서 민간자금 조달 확보가 필요함.

 3) 향후 15년간(2016-30) 에너지, 교통, 수자원, 정보통신 등 인프라 투자에 매년 6.3조 달러가 필요하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기 투자액보다 10%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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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수요 충족을 위한 다원화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별 차이(regional disparities) 반영을 위해 다원화된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가 구축되고 체계가 유연해져야 함.

- 최근 많은 OECD 국가들이 비대칭적 지방 분권화(asymmetric decentralisation)4)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대도시나 지역의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라 

다른 거버넌스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양한 지역 상황에 맞게 정책설계(예: 광역 대도시권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개발)를 가능하도록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정책실험이 장려되어야 하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미래트렌드 예측이 좋은 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4.2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미국산 쇠고기, 일본의 수입제한 철폐로 완전한 시장 접근 가능

� 2019년 5월 17일, 미국 농무부 장관(Sonny Perdue)은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새로운 약관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은 세계 최고의 쇠고기 수출시

장이 되기 위한 판매 확대의 길이 열었다고 발표함.

� 지난 주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서 미국 농무부 

장관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회담을 통해 과학적 기반의 무역규정의 중요성을 확인함. 

-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조항은 일본이 월령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산 쇠고기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수입하는 것임.

 4) 동일 수준의 하위 정부에서 정치적, 행정적 또는 재정적 권한이 다른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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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병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감염 소가 확인되자, 예방 대책으로 미국산 쇠

고기와 쇠고기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2005년 12월, 일본은 소 월령 20개월 이하의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 금지 조

건으로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2013년부터 소 월령 30개월 이하로 수입규제 조건을 

완화함.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소 월령제한 철폐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1월, “사람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

는 결론을 도출함. 

- 이에 일본은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BSE 지침에 따라 미국

과 쇠고기 수입 요건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함.

� 미국 농무부 장관은 “미국의 농장과 육류수출업체들이 품질이 좋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로 일본 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힘. 

-또한 그는 “일본의 과학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 세계 다른 시장들의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함.

� 미국 농무부는 일본 쇠고기 수출시장의 접근 확대로 일본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출이 연간 최대 2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함. 

※ 자료: USDA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5/17/us-beef-gains- 

full-access-japan)(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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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MO 주요 동향* 5)

 개요

� 미국 농무부(USDA)는 2016년 7월에 제정된 GM의무표시제 세부 이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해 논의를 거쳐 2018년 12월 최종안을 발표함.

- 최종안에는 ‘Bioengineered’, ‘Bioengineered Foo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업

적으로 승인된 작물에 한해서, 텍스트, 심볼, 전자링크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함.

- 표시제는 2019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2022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행, USDA의 의무표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FDA는 2019년 3월 8일 

GM연어의 수입을 승인함.

�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해서 USDA는 2018년 3월 28일, 식물 

해충(plant pest)이 아니거나 식물 해충을 이용하여 개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Am I Regulated?’ 절차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임.

�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중국과 필리핀에

서 개발된 Bt쌀과 황금쌀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2019년 

2월 유전자가위 기술로 개발된 대두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을 확인함.

� 미국 내 재배 및 수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중국의 GM작물 수입승인 지연 문제가 

2019년 1월 중국 농업부가 5개 작물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여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임.

 주요 특징

� 미국은 처음으로 GM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진 국가로 세계에

서 가장 먼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립보건원(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등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표한 “국가별 LMO 동향: 미국”(KBCH 동향보고서: No. 2019-02, 2019.3.19.)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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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관의 안전관리방안은 다른 국가의 GMO 관리지침의 토대가 됨.

� GM작물 재배면적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적에서 GM작물

을 재배하고 있음.

- GM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 등 다양한 GM 작물

을 재배하고 있음.

� 재배된 GM작물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두와 옥수수는 세계 수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전 분야에 걸쳐 GMO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법·제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미국은 수출국의 입장으로 GMO의 취급, 운송, 포장 및 표시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GMO의 이동과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에 가입하지 않음.

� [규제체계] 198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가 미국 GMO 규제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음.

- 2015년 7월, 백악관은 GMO 규제 담당기관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추진 계획을 

대통령 권고(Presidential Memorandum) 형태로 발표하였고, 2016년 9월 16일 

협력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7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함.

- 협력체계 개선안에서 생명공학제품 관리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각 기관과 관련 법, 

그에 따른 역할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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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협력체계 개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기관별 역할 및 관련법

기관 역할 및 관련법

USDA

• 동식물검역원(APHIS):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가축 보호, 식물 해충 및 독성잡초로부터 농업 식물 

및 농업 자원 보호,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및 효과 검증

 - 동물건강보호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HPA)

 -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PPA)

 - 바이러스·혈청·독극물관리법(Virus-Serum-Toxic Act; VSTA)

• 식품안전성검역원(FSIS): 육류, 가금류, 달걀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공공보건(FDA는 식품 소비 

목적의 고기, 가금류, 달걀, GM동물 유래 어류의 안전성 검토를 FSIS에 통지)

 - 연방육류검역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FMIA)

 - 가금류검역법(Poultry Products Inspetion Act; PPIA)

 - 계란류검역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 EPIA)

FDA

• 식품 및 사료, 화장품,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생물제제, 의료장비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규제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를 통해 GM식물 

유래 식품 및 사료, GM동물, GM유래 인체용 의약품, 생물제제, 의료장비 규제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 PHSA)

EPA

• 살충제 및 화학물질로부터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생명공학제품이 새로운 생물체일 경우 규제

 -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관리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section 408(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 독극물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GMO 표시제

� 현재까지 GMO에 대한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GMO 표시를 할 수 있음(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업의 자발적 표시를 위한 

가이드」 발표).

- GMO라 하더라도 구성성분이 기존제품과 같다면, GM표시를 하지 않고 기존의 명

칭을 그대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구성성분, 함량, 알레르기 반응 등 GM제품이 기존제품과 현저하게 다를 경

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함(Ex. 고올레인산 대두 등).

� 2016년 7월, 상원 농업위원회는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을 개정하여 

GM 의무 표시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7월 7일 상원, 

7월 14일 하원에서 통과되어 2016년 7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법안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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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된 법안에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버몬트시(州)에서 2016

년 7월 1일에 시행된 표시제 법안은 무효화 됨.

<법안(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의 주요 내용>

◈ “생명공학(Bioengineering)”의 정의: 생명공학(Bioengineering) 식품이란 재조합 DNA 기술을 통해 변형된 유

전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전통 육종 방식 및 자연 발생한 원료는 생명공학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 제조업자들은 텍스트, 기호, 전자링크(“더 많은 정보를 위해 여기를 스캔해주세요”라는 문구를 포함) 중 표시 방식

을 선택하여 제품에 표시할 수 있음.

◈ 연방 차원의 GM 의무표시 법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시(州) 차원의 GM의무표시제 시행 및 도입 노력은 차단됨.

� 미국 농무부(USDA)는 의무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표시 방법 중 하나인 

전자링크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17년 7월에 결과를 발표함.

- 무선인터넷 혹은 개인 네트워크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확인(농촌지역 및 소매점) 및 

한계 파악, 기술적 인프라 문제들을 다루는 노력과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8년 5월, USDA는 ‘NBFDS(안)’을 발표하였고, 7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2018년 12월 20일, ‘국가생명공학식품 표시기준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 최종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1) Bioengineered 또는 BE 표시 사용, 2) 2022년 1월1일부터 

의무적 시행, 3) 표시대상은 상업적 생산이 승인된 것, 4) 표시방법은 텍스트, 심볼, 

전자링크 이용 가능

� 2019년 3월 8일, FDA는 USDA의 표시제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GM연어의 수입을 

승인한다고 발표함.

- FDA는 의무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발적 표시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표시제 규제기관이 아님을 밝히며, 이제 GM연어 알을 수입하여 내륙의 양식장(인

디애나州)에서 양식이 가능하게 됨.

- GM연어는 2015년 상업적 승인을 받았지만 표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상업화를 

금지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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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규제 방향

� 2018년 3월 28일, 농무부(USDA)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포함한 신육종 기술에 대하여 

식물 해충(plant pest)이 아니거나 식물 해충을 이용하여 개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 USDA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부터, ‘Am I Regulated?’시스템을 통하여 지

속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왔

으며, USDA는 EPA(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FDA와 같이 다른 규제기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농무부 장관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 혁신을 허용하며, 기술 중심의 규제를 현대화하

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힘.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개발된 식물의 효율적인 규제 이행 절차 마련을 위해 많은 논

의가 진행 중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Am I Regulated?’시스템을 보다 발전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연구개발 현황

� 미국은 여전히 GM작물 개발 및 도입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신기

술(유전자가위)을 접목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농업생명공학기업(몬산토, 다우, 듀폰, Caylxt, Yield 10 Bioscience 등)들과 정부

의 R&D 의지가 높아 예산 및 연구 활동이 활발함.

- GMO에 대한 연구결과로 갈변방지/발암물질저감 감자, 갈변방지 사과, 속성장 연

어 등 다양한 GMO를 처음으로 승인하였으며, 인도주의 차원의 빈곤 지역의 주식

으로 이용될 수 있는 영양 강화 바나나, 카사바 연구에 협력·지원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GM작물 시험재배 역시 초기보다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다양한 

GM작물에 대한 시험재배가 수행되고 있으며, 2018년에만 총 556건의 승인신청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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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작물 형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USDA APHIS는 ‘Am I Regulated?’ 절차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것에 대한 규제 여부를 알려주고 있음.

- USDA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지만 필요한 경우 FDA와 EPA의 승인대상

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함.

- 2019년 2월 FDA는 2015년에 USDA로부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올레산 

함량을 증대시킨 대두(FAD2KO)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결정을 내림.

<표 2>  USDA APHIS로부터 규제 예외 대상이라고 확인받은 신기술로 개발된 작물

날짜 기관 대상 이용기술

9/27/2018 Yield10 Bioscience 카멜리나 CRISPR

8/6/2018 Illinois State University Pennycress CRISPR

7/12/2018 Iowa State University 옥수수 CRISPR

5/14/2018 University of Florida 토마토 CRISPR

3/20/2018 Calyxt, Inc. 영양강화 밀 TALEN

자료: USDA APHIS

 승인현황

� [식물] 2019년 2월까지 USDA APHIS에 의해 재배 승인된 GMO 목록은 홈페이지5)에

서 확인할 수 있음.

- USDA APHIS는 126건의 GMO에 대해 재배 승인을 내렸으며, 식품안전성에 대해

서는 FDA와의 협의과정6)을 거치고 있음.

-승인된 작물로는 옥수수, 감자, 대두,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 벼, 치

커리, 사과, 잔디 등이 있음.

- FDA는 2018년 중국이 신청한 해충저항성 벼와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신청한 비

타민 함량 황금쌀, 브라질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사탕수수에 대해서 식품으로 이

용해도 안전하다고 평가7)함.

 5)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permits-notifications-petitions/petitions/ 

petition-status) (검색일: 2019.05.17.)

 6)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set=Biocon) (검색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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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FDA는 2015년 11월 19일, 속성장 GM연어의 상업적 이용을 승인하였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상업화가 보류되었으며, 2018년 12월 

USDA에서 표시제를 마련함에 따라 GM연어의 수입을 허용함.

- 이미 FDA는 2018년 4월, AquaBounty社가 인디애나주에 연어 생산 시설 설치에 

대해 승인하였고, 이번 승인에 따라 GM연어 알을 수입하여 생산시설에서 양식을 

할 수 있게 됨.

 재배현황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로 1996년 GM작물이 도입된 

후부터 재배면적에 있어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ISAAA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GM작물 전체 재배면적은 7,500만 ha로 전년 

대비 200만 ha가 증가하였음.

- GM옥수수8)는 3,384만 ha, GM대두는 3,405만 ha, GM면화는 458만 ha, GM알

팔파는 122만 ha, GM카놀라는 87.6만 ha에서 재배됨.

- 작물별 GM품종 채택률은 대두 94%, 옥수수 93.4%, 면화 96%※이며, 3개 작물 

평균 채택율은 94.5%로 전년 대비 1.5% 증가함.

- 리그닌 함량이 낮은 GM알팔파 품종은 201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20만 ha에서 2017년 80만 ha로 300% 증가함.

- 2017년 갈변방지 사과인 ArcticⓇApple의 재배면적은 20ha 증가한 101ha에 

달함.

 수출입 및 이용현황

� 대두와 면화의 수출 감소에 따라, 2019년 농업 수출액은 1,4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억 달러가 감소, 수입은 5억 딜라 증가한 1,2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7) 3개 작물 모두 미국 내에서 재배가 승인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GM벼에 대한 재배 승인을 결정한 국가는 없음. 그러나 

해충저항성 사탕수수는 브라질에서는 재배가 승인됨.

 8) 2016년 옥수수의 낮은 가격과 높은 재고량 때문에 3대 작물(옥수수, 대두, 면화) 중 GM옥수수 재배면적만 전년대비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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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두 수입국인 중국과 무역마찰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였고, 미국 내 대두 가

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음.

- 면화는 세계 수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표 3>  미국 농산물 교역량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1월 2월

수출액 1411 152.3 139.7 129.7 140.5 143.4 144.5 141.5

수입액 103.8 109.2 114 113.5 119.1 127.6 126.5 127

자료: USDA 일부 발췌

� 주로 아시아 지역의 중국과 일본, 북미지역의 캐나다와 멕시코, EU-28에 미국산 농산물

들이 주로 수출되고 있음.

<표 4>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 및 수출량

단위: 10억 달러

순위 국가 2018 2019(예상치)

1 캐나다 20.5 21.5

2 멕시코 18.8 19.7

3 중국 16.3 9

4 일본 12.6 12.6

5 EU-28 12.7 13.4

전체 143.3

자료: USDA 일부 발췌

- 중국의 GM대두 승인 지연에 따른 무역마찰로 인해 2018년은 전년 대비 중국 수출

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9년 1월, 중국 농업부가 5개 작물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

여 감소추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됨.

-승인된 품목은 다우듀폰(DowDuPont Inc)의 DP4114 Qrome 옥수수와 Enlist 

E3로 알려진 DAS-44406-6 대두, BASF의 SYHT0H2 대두와 RF3 카놀라, 몬산

토의 MON88302 카놀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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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의 옥수수, 대두, 면화 수출량/금액

구 분
농가소득

2019(예상치)

8월 11월

백만 톤 10억 달러 백만 톤 10억 달러 백만 톤 10억 달러

옥수수 63.5 11.2 59 11.2 62 11.8

대두 56.7 21.6 56.1 21 51.7 18.7

대두박 13.4 5.0 12.1 4.4 12.5 4.5

대두유 1.1 0.8 1 0.8 1 0.8

면화 3.6 6.6 3.5 6.9 3.3 5.9

자료 : USDA 일부 발췌

 인식

� PEW Research Center에서 2018년 11월에, 같은 해 4월 23일~5월 6일까지 2,537명

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품위해성에 관한 공공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보고서에는 GM

식품에 대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인식 결과도 포함되어 있음.

-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GM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그렇지 않은 식품보다 건강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함.

- GM식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다는 의견이, 긍정적 효과

에 대해서는 세계 식량 공급증대, 적절한 식품가격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이번 조사 결과는 식품첨가물과 GMO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여성일수록, 과학적 지식

이 없을수록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5.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 노동력 평균연령 증가세 지속* 9)

� 2017년 기준 농업 종사자 및 노동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됨. 농업노동은 계절성이 

강해 상당수 농업 노동자는 임시직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상근 근로자로 전환하여 

계산할 경우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됨.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U.S. Hired Farm Workforce Is Aging”(2019.5.1.)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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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노동력 구성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변화하였음. 농업 고용 노동력(매니저, 감독관, 

기타 지원직종 제외) 평균 연령은 2006년 35.8세에서 2017년 38.8세로 증가함.

-변화추세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 고용의 54~58%를 차지하는 해외출생 노동자 연

령이 2006년 35.7세에서 2017년 41.6세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비해 미

국 출생(푸에르트리코 포함) 노동자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

� 해외 출생 노동자 연령이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미국에 이민 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 역시 2007년 대비 2016년에 약 22% 감소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됨.

� 농업 노동력의 연령 증가는 노동생산성 하락과 함께 은퇴 인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과수원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과일 수확을 유압 작업대로 전환한다거나 

무거운 수확물은 콘베이어 벨트 등으로 운반하는 등 작업장 기계화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여성 노동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체 노동력 중에서 여성 노동력 비중은 2006년 19.5%에서 2016년 25.5%를 차

지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5.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햄프 재배 농가의 대마초 관리에 대한 연방규정 개정 요구*10)

� 햄프(hemp) 재배 농가는 미농무부(USDA)의 농업경제연구소(AMS)에게 햄프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는 대마초 관련 연방 규제 정책 개정을 요구함.

- 대마초는 크게 마리화나(Marijuana)와 햄프(hemp)로 구분되며, 햄프는 마약성분

이 없거나 낮아서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햄프의 상업적인 재배와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IEG Policy가 발표한 “USDA urged to finish federal hemp rules in time for 2020 growing season”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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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미국 소비자들은 약 8억 2,000만 달러어치의 햄프 가공품을 구매함. 햄프가 

사용된 제품은 주로 식품, 화장품, 섬유, 종이, 건축재 및 의류임. 기존에는 햄프 가공품

이 주로 수입으로 충당되었으나, 2018 농업법 개정으로 미국 내 햄프 상품 생산 규제가 

완화됨.

� 법 개정으로 햄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인 재배작물이 되었으며, 작물보험 가입

이 가능해짐. 농업법은 산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햄프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THC) 함량이 0.3%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햄프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늘어난 것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CBD는 햄프 및 마리화나에서 추출되는 성분이며, 대마초의 화학성분과는 달리 정

신에는 작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현재 불안장애, 고통경감 및 기타 의료 목적으

로 사용되고 있고, 미국의 CBD 생산량은 2022년 약 220억 달러로 예상됨.

� 현재 미국의 여러 주들은 CBD 수요가 증가하면서 햄프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전국주의회회의(NCSL)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약 41개 주가 햄프 재배 및 생산을 

허용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5.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양돈업계 블록체인 기술 도입* 11)

� 미국 양돈협회는 양돈산업에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함. 시범 프로그램은 

신생기업인 라이프 테크놀러지(Ripe Technology)사의 ‘ripe.io’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성됨.

- 시범 프로그램은 미국의 양돈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케어(We Care)’원칙에 입

각하여 양돈산업을 모니터하게 됨.

* IEG Policy가 발표한 “U.S. Pok Industry Pilots Blockchain as Sustainability Tool”(2019.3.22.)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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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케어(We care) 원칙이란 2008년 미국 양돈협회, 미국 돈육생산자협회(NPPC), 

양돈 농가가 식품안전, 공중 보건, 동물복지, 환경보호, 업계 관련자와 지역사회 구

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시한 기준안임.

� 수집된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위케어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음.

� 미국 양돈협회 관련자는 미국 양돈 농가가 위케어 원칙을 준수할 경우 토지사용 면적의 

75%, 물 소비량의 25%, 에너지 투입량의 7%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함.

�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양돈협회 산하 조직 및 회원 간 지속성, 품질, 이력추적, 

망실 및 변조 등의 식품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위조 가능성이 없는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돼지고기 밸류 체인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돈육 생산 시 성과측정을 위한 기

준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도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 향상

에 이용될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4.2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EU, 청년농업인 대상 대출프로그램 발표

� EU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은 농업 기업들이 

보다 매력적인 자금 조달 조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사업을 발표함.

� 2019년 4월 29일,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과 EIB 부회장(Andrew McDowel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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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ompass회의에서 ‘청년 농업인과 농업부문의 가격 변동성과 자금조달 수요 해결을 

위한 대출프로그램’을 발표함. 

- 농업과 바이오경제(Bio-Economy)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은 EU전역

의 금융기관들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될 것임. 

-참여 은행들은 EIB의 투자금인 약 1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총 

20억 유로에 달하는 농업부문의 장기 자금조달이 될 예정임. 

� 대출 패키지의 주요 구성요소는 중소 농업기업을 위한 7억 유로의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소 10%는 40세 미만의 농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임. 

- 이는 농업인들에게 낮은 금리, 최대 15년의 상환 기간(상업은행의 경우 평균 5년-7

년), 최대 5년의 유예기간과 같은 보다 매력적인 금융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또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7,500만 유로의 대출자금과 농업 및 기후 활동을 위한 

2억 유로의 대출자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시행될 두 개의 

시범 대출사업을 통해 보완될 예정임.

�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fi-compass’행사에서 “농업부문에 종사하기

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자금 마련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함.

-또한 유럽 농업인의 11%가 40세 미만으로 농업부문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것

은 EU집행위원회와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post-2020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최우선 과제라고 함.

- EIB 부회장(Andrew McDowell)은 대출 패키지가 주요한 ‘시장 격차’를 해결할 것

이며, 농업부문의 성장과 경쟁력은 물론 농촌지역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EIB 관계자(Simon Barnes, Frank Lee)들은 24개 EU 회원국의 약 7,600명의 농업인

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fi-compass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농업 기업들의 대출 신청의 경우 은행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이들이 다른 부문의 중소기업보다 대출 신청 승인이 더 어렵다는 결과가 확인됨.



190 ∙ 세계농업 2019. 5월호

-특히 대출에 필요한 담보와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의 경우, 은행시스템에 의

해 더 높은 위험수준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움.

- 2017년에는 EU의 청년농업인들을 제외한 농업인들이 은행에 제출한 대출신청서 

중 약 9%가 거절된 반면, 청년농업인들의 대출신청의 경우 약 9%가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유럽 청년농업인협회(Counseil European des Jeunes Agriculeurs, CEJA; 

The European Council of Young Farmers)는 농민들의 자금조달 기회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계획을 환영함.

 공동농업정책(CAP) 대책과의 연계성 개선 

� 대출 프로그램은 EU집행위원회와 EIB의 새로운 공동 ‘청년 농업인 계획’의 일부로유럽농

업자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에 따른 청년 농업

인들을 위한 기존 대책과 EIB의 재정적 수단 및 전문지식을 더욱 잘 연계시키고자 함.

- EU 공동농업정책 아래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U 회원국들은 창업 보조

금, 투자 지원, 훈련 및 자문 서비스와 같은 조치를 통해 농업부문의 청년들을 지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021-2027년간, 국가 당국은 ‘보완적 소득 지원 제도(Complementary Income 

Support Scheme)’에 따라 직접지불금 예산(direct payment budget)의 최소 

2%를 청년농업인들에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 40세 미만의 농업인들 또

한 소득 지원 상향조정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될 것임. 

- 최소 지난 5년(2014-2018년) 간 EIB는 이미 농업 및 바이오경제 분야에 공동 자

금으로 총 328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자금의 88.5%는 EU 국가 프로젝트에 투입되

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0051/EU-launches

-2-billion-loan-package-with-focus-on-young-farmers)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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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음식물쓰레기 측정 방법 관련 법안 채택

� EU집행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감소키기 위해, EU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측정방법을 명시한 법안을 채택함.

- 이에 회원국들 간 음식물쓰레기의 정의가 통일되고, 음식물쓰레기 계량 기준이 동

일해져 일관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2019년 5월 6일, EU 집행위원회 부의장(Jyrki Katainen)은 EU 식품 손실 및 음식물쓰

레기에 관한 플랫폼(EU Platform on Food Losses and Food Waste)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 부의장(Jyrki Katainen)은 EU집행위원장(Vytenis Andriukaitis)의 

선거휴가 동안 보건 및 식품안전부문(Health and Food Safety)의 책임을 맡고 있음.

-그는 음식물쓰레기 예방사업은 일자리, 성장, 투자 및 경쟁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

업이라고 강조하며, 기업경영에서 식품 손실 및 음식물쓰레기를 통합적으로 감소시

킨 기업의 경우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였음.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치 측정 및 보고 활동을 하는 식품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도 생명과 같이 측정되고 관리되는 것이라고 언급함.

-효과적인 국가 음식물쓰레기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식량사슬에서의 순환성 촉

진을 위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왜 식량 자원을 손실시키고 있는지”

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결정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함. 

� EU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법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유럽 총선을 위해 유럽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현재 정밀조사를 시작할 수 없으며, 

EU집행위원회는 7월 말에 해당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EU와 개별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U의 음식물쓰레기 측정을 위한 공통 방법이 

필요하므로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반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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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는 UN 지속가능한 개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12.3과 EU 자체의 개정된 음식물쓰레기 목표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EU 법안에 반영된 보다 구체적인 SDG 12.3은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

서 1인당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식량 생산 및 공급망에 따라 식품 손실

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매년 약 8,800만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EU 전역에서 발생하며, 관련 비용은 1,43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매년 EU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약 20%가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의미하

며, 4,300만 명의 사람들이 육식, 닭고기, 생선, 또는 채식을 포함한 양질의 식사를 

이틀에 한 번꼴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음식물쓰레기는 총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를 차지하며, 토지나 수도 사용과 

같은 제한된 천연자원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엄청난 환경적 영향을 미침. 

� EU 연구프로젝트 FUSIONS(2016)에 따르면 EU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방지 프로그램의 핵심

이라 할 수 있음. 

- EU 음식물쓰레기에 기여하는 다른 부분은 식품 가공(19%), 식품 서비스(12%), 생

산(11%), 도소매업(5%)으로 나타남. 

- 음식물쓰레기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계부문에서의 주요 원인은 날

짜 표시에 대한 혼란으로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과 ‘안전사용기한(use by)’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안전한 식품을 완전히 버리

는 경우 많음. 

- ‘안전사용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의 미생물학적 수준에 대한 안전 기준에 기초하

며, 이는 제조업체들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 섭취의 안전을 보장하는 날짜 기한으로 

‘안전사용기한’ 이후의 식품은 섭취하면 아니 됨. 

- 이와 반대로 ‘품질유지기한’은 품질에 대한 지침으로서 해당 기한까지 식품이 최적

의 맛을 보일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날짜 이후 식품 섭취는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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